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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일본개혁, 자민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하였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6년 9월에 퇴진하고, 아베 총리 및 내각이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재임기간 중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대외관

계에 있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경선에서 동아시아 외교 문제는 

격차사회의 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정책쟁점으로 부각되었고,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언론들도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대결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당

시 고이즈미 총리는 ‘후계자로서 개혁노선을 계승할 인물이 바람직

하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아베 신조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아베 신조 관방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을 은근히 지원

하였다. 

그러나 2006년 7‧5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

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대망론’으로 전

개되었다. 

아베 신조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첫 전후 세대의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원과 일본판 북풍의 결정적 영향

에 힘입어 등장한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의 탈피를 위한 개혁정치를 

전개하였고,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성향은 한국, 중국 등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 서구의 일본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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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일본의 10년간을 재평가하며, 소위 ‘일본 부활’에 대한 연구

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노선 및 대

북전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년 5개월 집권한 고이즈

미 내각의 개혁정치에 관한 분석‧평가와 함께 아베정권의 개혁정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본서의 제Ⅱ장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관해 분석‧평가

하였다. 즉, 정치변동속의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양대 정당구도의 형성,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 

등에 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

정치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  

제Ⅲ장에서 9‧20 자민당 선거의 쟁점 정책과 전개과정에 관해 분

석한다.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쟁점인 동아시아 외교문제, 야스쿠

니 신사 문제, 주일미군의 재편과 기지‧비용문제, 격차사회 문제, 재

정재건과 소비세 인상 등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오자와 이치로 민

주당 대표의 부상과 정국 영향, 모리 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칠드런

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등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로 

인식하여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전개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7‧29 참의원 선거와 

아베정권의 퇴진 등에 관해 분석한다. 특히 전후체제 탈피노선에 따

른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성 승격, 집단자위권 용인을 위한 연구자

문그룹의 발족, 헌법개정을 지향한 국민투표법의 마련 등 개혁정치

를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특징을 분석한 뒤,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

당의 대참패,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에 따른 아베정권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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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에 관해 분석헌다. 

제Ⅴ장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등 후유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소

하여 나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노선

에 관해 분석하며, 나아가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즉, 제Ⅴ장에서는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동아시

아외교의 전개, 일본‧호주 안보협력 강화 등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아베정권의 대

북전략 노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2‧13합의 이

후의 일본의 대북전략 및 북‧일관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II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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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2000년 4월 오부치 게이죠(小淵惠三) 총리의 뇌경색으로 인한 병

세가 극히 위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정 공백의 최소

화를 위해 모리 내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실언에 따른 자

질론 시비를 야기하였고, 이는 정권의 구심력 약화 및 지지율 침하로 

귀결되었다.1 게다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실습선 충돌사건시

의 불성실한 대응태도에 대한 국민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

하여 모리 연립내각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대로 급락함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내었다.2

따라서 2001년 3월 13일의 자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모리 요시

로 총리의 퇴진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모리 총리는 3‧13 

제67차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사임의사를 나타낸 뒤, 4월 6일에 총리 

사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자민당은 ‘4‧24 신임 당총재 선출’라는 선거고시를 하였고, 각 

파벌 및 총재 후보들은 후임총리를 둘러싼 권력게임을 전개하였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1인 1표) 및 당원들

(1만명당 1표)에 이루어지나, 총재가 임기(2년) 만료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

1_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神國)’, ‘피랍(被拉)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잦은 실언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모리 총리의 자질론 시비를 초래하였고, 자민당 의원

의 수뢰 사건 및 외무성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정권의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2_ 2001년 3월 5일 야당인 민주‧자유‧공산당 등 4당은 ‘모리내각 불신임’안을 국회

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안은 여당인 자민‧공명‧보수당 

등 3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반대 274, 찬성 192),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안

과는 별개로 여권 내에서도 총리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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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졌다. 즉,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

는 임기만료전의 선거이므로, 선거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

府縣) 지부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도모하

기 위한 차원에서 추천 의원의 수의 감축(30명→20명)과 더불어 도도

부현(都道府縣) 지부의 표를 확대(1표→3표)하였고, 대다수의 지부는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예비

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지부 할당표인 3표 모두를 지지

해 주는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4월 19～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비선거

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하여 총재

가 선출되게 되었다.

2001년 4월 12일 실시된 총재후보 등록에는, 총리직에 재도전하는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파벌 파괴’를 선언한 개혁성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상, 가메이 시즈카 정무조사회장, 아소 다로 경제재

정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중 최대파벌의 회장으로서 제3파

벌인 ‘호리우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사모토 전 총리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밀실‧담합 정치에 대한 비판 및 개혁 요구, 연립

내각에 대한 지지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 대

한 당원들의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혁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하시모토 전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국민

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보가 각 지부의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둬 123표의 지방표를 확보하였고,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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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중‧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권력기반에도 불

구하고 하시모토 후보보다 35표를 더 획득하여 제20대 총재로서 당

선되었다(<표 Ⅱ-1>참조).

그리고 고이즈미 신임 자민당 총재는 자민-공명-보수 3당의 지원 

아래 4월 26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87대 총리에 선출

된 뒤, 개혁추진을 위하여 ‘탈파벌’형 내각을 조직하였다.

 

<표 Ⅱ-1>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후  보
지방표

(47개 都道府縣, 

각 3표, 총 141표)

중앙표

(중‧참의원 

346표)

합 계

(487표 중

무효 3표)

고이즈미 준이치로
123표

(41개 지역서 1위)
175표 298표

하시모토 류타로
15표

(5개 지역서 1위)
140표 155표

가메이 시즈카
3표

(1개 지역서 1위)

지방 예비선거 후 

기권
 

아소 다로 0표 31표 31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자민당 총재 당선배경 및 고이즈미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3

첫째, 1993년 7‧18 총선이후,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

장한 비(非)자민 연립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불안을 느낀 일본 국민

들은 21세기의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

3_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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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민당 역시 제도적 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개혁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국

민들의 정치적 민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국민

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개혁‧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

즈미 후보가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이다. 일

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고이즈미 후보가 지방 예비선

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고이즈미 혁명’이라고 특징지었다.4

둘째, ‘파벌 파괴’선언과 더불어 모리파를 탈퇴한 고이즈미 후보는 

비주류로서 소수세력인 ‘야마자키’‧‘가토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자

민당 제1파벌 및 제2파벌의 지원을 받는 하시모토 후보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즉, 고이즈미 후보는 당내 ‘파벌역학 구도의 재편’ 

및 ‘파벌을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의 타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당내 일부에서는 7월의 참의

원 선거를 위해 하시모토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다.5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는 모리 총리의 잔여임기이므로, 5～9월

까지의 5개월이고,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7월의 참의

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한부적인 것이었

4_ 朝日新聞 , 2001年 4月 23日.
5_ 예컨대, 고이즈미 총리는 당 운영에 있어서 거대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파벌 

역학 구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소수파벌 출신의 야마자키 다쿠와 아소 다로

를 각각 간사장 및 정무조사회장에 임명하였고, 제2파벌 회장인 호리우치 미츠오

를 총무회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개혁추진을 위해 파벌‧당선횟수

보다 능력 등을 중시한 ‘탈파벌형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당내 제1의 파벌인 하

시모토 파벌은 비주류로 전락함과 동시에 당‧정 인사에서도 결과적으로 배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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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내각발족 직후, 각 언론사의 여론조

사에서 역내 내각 중 최고의 지지율을 나타내었다.6 

이와 같은 5개월 잔여임기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2001년의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도록 하였다.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개인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

치‧경제‧행정‧사회 전분야에서의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참의원 선거를 지휘하였고, 그 결과 자민당은 121석7 가운데 64석을 

확보하였으며, 연립여당은 78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립여당은 참의원 총의석수(247석)의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138석의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대가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8월 10일 중‧참의원의 의원총회

에서 투표없이 임기 2년의 총재로 재선되었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인기를 지렛대로 7‧29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끔으로써 정

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

었다.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 13일 공식‧개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야스

6_ 고이즈미 내각의 취임 3주째를 맞이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의 방송‧신문의 조사 모두에서 80%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었고, 한 일본 

방송 조사에서는 91%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 2001년 5월 17일.
7_ 일본의 참의원은 중선거구‧비례대표제에 따라 임기 6년의 의원을 3년마다 정원

(252명)의 1/2씩 개선하는데, 2001년 7‧29 참의원 선거는 2004년까지 정원 10명 

감축 방침(2001년 247명→2004년 242명)에 따라 121명(지역구 73명, 비례구 48

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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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성

역없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며, 중의원 보궐선거(10.28)의 승리 및 

자민당 단독 과반수(241/480)의 확보에 따른 위상 강화 등을 바탕으

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정국주도는 

자민당내 비주류의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2001년의 자민당

내 파벌 상황은 <표 Ⅱ-2>과 같았는데, 4‧24 총재선거를 계기로 고

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파벌인 모리파를 비롯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야마자키파, 가토파가 주류에 편입된 

반면, 고이즈미와 경선하였던 하시모토파 및 가메이파, 하시모토 전 

총리를 지지하였던 고노파, 고모토파 등이 비주류로 전락되면서 당

내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Ⅱ-2>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하시모토파 104명 야마자키파 25명

모리파 56명 가토파 15명

가메이파 53명 고모토파 13명

호리우치파 42명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민

당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자,8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는 이에 반발하여 

8_ 2001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이 마련한 법안을 자민당에서 사전심사

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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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표 Ⅱ-3>에 나타난 바

와 같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도 추구하였다. 

즉, 비주류는 ‘반고이즈미’모임의 결성을 활발히 시도하였고, 아울

러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총리 주도

의 정국’을 ‘자민당 주도의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각 개편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개편을 개혁저항 세력과의 타협으로 

인식하여 개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요컨대,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

당내 주류‧비주류간의 주도권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Ⅱ-3>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개혁정책  개혁대상(기득권 세력)
개혁대상과 자민당과의 

관계

공공사업예산 축소
대형 건설회사 및 공공사업 

계획했던 지방자치단체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

조사회장 중심의 중진

의원 지원

부실채권 정리 은행빚 많은 건설‧유통회사
주류파 중진급 의원들

과의 지원 세력

우정사업 민영화
우정성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직원

전통적인 하시모토파

지지

공기업 통폐합 공기업 및 관련 단체 직원 여당 지지세력

국채발행 억제
지역구‧지역단체에 예산 지원

을 공약한 국회의원

주로 자민당 의원들이 예산

지원 공약을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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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의 11‧9 총선과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원내 제2당)과 자유당(원내 제5당)은 고이

즈미 연립정권의 출범이후 소극적인 대정부 비판 등으로 참의원 선

거(01.7), 중‧참의원(02.10)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구(舊)사회당‧신당사키가케 출신

의원, 자민당 이탈세력이 모인 구(舊)민주당, 자민당계의 민정당, 구

(舊)민사당계인 신당친우(新黨親友), 노동조합 단체인 민주개혁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중의원 115석 및 참의원 60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

야당이지만, 국민지지율이 6～9%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

에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 역시 2000년 4월 연립정

권 탈퇴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

었다.

따라서 간나오토 민주당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2003년 7월 23일 당수회담을 갖고, 자유당의 해체와 더불어 소속 의원

들의 민주당에 합류하는 흡수합병 형식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5일 ‘신민주당(新民主黨) 합당대회’가 개최되고, 새로

운 제1야당 신민주당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총선을 위한 2003년 10월 10일에 

중의원이 해산되고, 11‧9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신민주당은 발족 즉시 민주‧자유 양당간 선거구 조정 등 

합당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2003년의 11‧9 총선을 겨냥한 전렬 정비

를 추구하였고, 11‧9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을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민당은 농촌지역과 70대 이상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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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 및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30～40대 및 남성 유권자층‧무당파층 등에서 선

전을 나타내었다.

11‧9 총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최저였던 96년의 59.7%에 이어 전후 

두 번째 낮은 59.9%를 기록하였고, 선거결과는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사민당‧공산당 등 진보정당의 퇴조였다.9  

예컨대, 자민당은 총 237석을 차지함으로써 해산 전(247석) 보다 

10석이 감소하여 단독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공명당은 해산 전

(31석) 보다 3석 증가한 34석을 획득하였으며, 보수신당(保守新黨)은 

해산 전(9석) 보다 5석 감소한 4석을 획득하였다. 연립정권 전체로서

는 해산 전(287석)에 비해 다소 약화된 275석을 획득하였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269석) 의석을 확보

하였다. 게다가, 11월 10일 오후 보수신당(保守新黨)이 해체와 더불

어 자민당에 합류함으로써,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240석) 이상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산당(20석→9석), 사민당(18석→6석) 등 진보정당이 몰

락하는 가운데 제1야당 민주당은 총 177석을 획득함으로써 해산 전

(137석) 보다 40석이 증가한 선전을 함으로써 전후 최대의 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11‧9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하였

지만,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체제가 유

지되는 가운데 ‘자민 대 민주’의 양당대결 구도가 구축되었다. 아울러, 

자민당 차원에서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 세력은 

9_ 朝日新聞 , 2003年 11月 10日.



18 _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의석수가 감소하는 퇴조세를 보였고, 주류파의 모리(杉)파가 세력을 

신장하여 제2파벌로 부상하였으며, 야마자키(山崎)파와 구(舊) 가토

(加藤)파가 각각 의석을 확장하였다. 즉,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대 민주당’의 양대정당의 대결구도아래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10

4.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국 주도력 강화

2003년 9월 20일의 총재선거에서 3선에 성공11한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한 신진‧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진시켜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

모한 뒤,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구도아래에서 개혁 정국 주도력의 강

화를 추구하였다.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2004년의 7‧11 참의원 총선을 의식

하면서 ‘자민 대 민주’의 대결을 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의 집권 3주년12을 평가하는 2004년의 4‧26 보

궐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이라크내 일본인 인질사건의 발생(04.4.8)에 

10_ 11‧9 총선직후 자민당에 합류한 구(舊)보수신당 소속 중‧참의원 7명의 의원들은 

자민당내 하나의 파벌인 ‘니카이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11_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후지이 다카오 운수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 등이 출마한 2003년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 657표 중 399표(60%)를 획득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즉, 2003년 9월 30일에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동년 9월 20일 자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당원 대표를 대상으로 총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고이

즈미 총리는 50%대의 국민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는 총선 경쟁력을 전략적 카드

로 활용하여 60%라는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계속 총재직을 수행하게 되었

다.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참조.
12_ 2004년 4월 26일은 고이즈미 연립내각이 집권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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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문제, 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선거

쟁점으로 삼아 민주당에 완승을 하였으나, 이어 자민당 지지율의 하

락13과 더불어 무당파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개혁 문제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의 참가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하면서 치러진 7‧11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로 인하

여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공명당 현상유지, 공산당‧사민당의 참

패로 나타났다(<표 Ⅱ-4>참조). 

13_ 아사히(朝日新聞)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월 22일 제2차 평양 정상회담직후 

54%였던 내각지지율이 6월 19~20일 조사에서는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결정에 

대한 58%의 반대 표명과 더불어 40%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1.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지지가 지지를 상회하는 상황이 2003년 3월의 이라크 

개전 직후, 1년 3개월 만에 재차 나타난 것이다. 朝日新聞 , 2004년 6월 22일.

 

<표 1-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의 역전(2004. 6. 19~20 조사)>

支 持 40%

不支持 42%

<표 2-정당별 지지율(2004. 6. 19～20 조사)> 

정 당 지지율(%)

자민당 30(37)

민주당 15(14)

공명당 4(2)

공산당 2(2)

사민당 1(1)

지지정당 없음 40(37)

 * ( )안의 수치는 5월 23일 조사 시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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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정 당 획득 의석수 

자민당 49(51)

민주당 50(38)

공명당 11(10)

공산당 4(15)

사민당 2(2)

무소속 5(9)

 * ( )안의 수치는 선거전의 의석수 

민주당의 약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카다(岡田) 간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

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문제, 내각의 실정 등을 부각시키면서 

치열하게 선거전을 전개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차원에서는 공명당의 1석 증가로 안

정적인 다수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은 

7‧11 참의원 선거에서 총 60석을 획득함으로써, 비개선 의석(79석)과 

합쳐 139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참의원 내 안정다수(129석)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7‧11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부진한 결과, 고이즈미 총리에 대

한 당내 비주류의 책임추궁의 공세와 더불어 야당의 내각 실정에 대

한 공격이 강화되었으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

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 및 당‧정 개편에서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 장악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대외관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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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뇌외교에 노력을 기울이며, 2004년 9월 27일 제2차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역 인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하였다.14  

이처럼, 전열을 재정비한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개

혁 추진력 및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최대현안인 우정

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한 정국운영은 ‘강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작은 정부’‧‘민간주도 지향’ 등의 개혁을 지향하

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

고,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향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개혁차원의 구조개혁, 안보개혁차원의 법‧제도적 정

비,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정치 쇄신 

등이 추진되었으며, 헌법개정 논의도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의원

에서 5표 차로 통과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

14_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역 인사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당내 파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거혁명’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제1차 내각의 구성에서 ‘파벌 파괴’의 인사를 단행하였

고, 이후의 내각 구성에서도 가능한 파벌의 영향을 배제하였는데, 고이즈미 총리

는 이번 2차 내각의 개조에도 파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아울러 파벌 실력자들을 

배제하면서 소위 ‘고이즈미류’의 독자적인 인사를 추구하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의 명단 발표 직후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스스로 ‘우정 민영화 실현 

내각’이라고 특징지었듯이,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실무형의 인사들을 

기용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 구성에 파벌 추천

을 배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파벌인 ‘모리파 편중’으로 나

타났다. 즉, 17명의 각료 가운데 외무장관을 비롯한 5명의 각료가 모리파에서 

기용되었다. 이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 파벌(派閥)을 비롯한 비주류 

파벌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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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즉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공천의 배제에 따른 반발로 ‘국민

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을 감행하는 

등 정국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9‧11 중의원 총선은 ‘개혁 대 반개혁’의 대결구도아래 고이즈미 연

립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평가의 성향을 지니면서 치러졌다.15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퇴진’이라는 배수진

을 치면서 ‘소신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과 더불어 

‘사즉생(死卽生)’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정민영화법안 반대

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신당 소속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위 

30여개의 ‘반란군’ 지역구에는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비롯한 언론

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가 예측될 정도로 자민당

의 확실한 우위가 나타났고,16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9‧11 중

의원 총선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표 Ⅱ-5>의 결과처럼,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

는 전후 제2위인 296석17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존의석보다 64석

15_ 고이즈미 총리의 8‧8 중의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멸’ 등으로 표현하

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 속에서 일

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聯)은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8월 29일 

자민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경단련(經團聯)의 중의원 총선에서의 자

민당지지 표명은 1993년 이래 12년만의 지지 선언인데,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작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16_ 朝日新聞 , 2005年 9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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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을 상회하는 327석을 확

보하게 되었다. 이는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이 가결시킨 법

안을 참의원이 부결시켜도 중의원이 다시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석수이다. 

<표 Ⅱ-5>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구분 자민 공명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당

신당

일본
기타

9‧11

선거

결과

296

(+84)

31

(-3)

113

(-64)

9

(0)

7

(+2)

4

(0)

1

(-2)

19

(-14)

선거전

의석수 
212 34 177 9 5 4 3 33

출처: 朝日新聞 , 2005年 9月 13日.

그러므로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현실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익집단로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고,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운

영을 위한 권력기반 및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바탕으로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속에서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되었다.18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까지 구조개혁

을 완수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에 아베 신조, 아소 다로 등 차기 

17_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석

(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

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18_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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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들이 포함된 ‘개혁 속행 내각’을 발족시켰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파벌과 관계없이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 내각을 구성하면

서, 총리 후보자로 하여금 구조개혁추진을 경쟁시키는 체제를 구축

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아래 전개되었다. 특히, 제

1당 민주당이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보수적 정

치공간의 개혁성향 속에서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총재‧총리 경

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다만, 2006년 4월 마에하라 세지(前原誠司) 민주당 대표의 사임과 

더불어 거물 보수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새로운 당 대표로 등장하

게 되면서 일본 정국은 재차 여야의 대결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강한 비판의 정치를 전개하면서, 침체된 야당이 다소 활기를 띠

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일본 정계는 ‘고이즈미 대 오자와’의 대결구도

가 조성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요컨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가 

무기력증으로부터 재차 활기를 찾는 가운데,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

러싼 총재‧총리 경쟁이 동아시아 외교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격차사회의 해소, 구조개혁노선의 계승 등을 쟁점으로 하면서 전개

되었다.

5.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그에 따른 한‧중과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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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교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격차사

회의 도래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구조개혁의 이면에 

‘1억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격차사회가 초래되었고, 대미 편중외교의 

이면에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가 나타나 심각한 한‧일 갈등, 중‧일 갈

등이 초래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한 국

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파벌파괴’를 

내세우며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고, 자민당 이익

정치의 핵심인 족(族)의원의 그룹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즉, 고이

즈미 총리는 국내정치 분야에서 자민당 이익정치의 핵심인 파벌과 

족(族)의원 그룹을 무력화하면서 정치개혁의 이미지를 높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는 안보분야에서는 ‘정상국가’를 향해 일본유

사를 대비한 법제 정비를 단행하였고, 미국의 대테러 지원 활동의 강

화를 위해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21세기 미‧일동맹

의 강화‧확대를 지향하여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공통의 전

략 목표를 설정하였고,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이루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안보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

고 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는 침체된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추구

하였다. 즉, 경제분야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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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공사 민영화 등 구조

개혁 노선을 단행하여 경기회복, 경제재건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

였다. 따라서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장기 불황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조조정의 10년’

을 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5년간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의 

핵심적인 업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

아시아외교의 갈등, 격차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등에 

따른 비판 속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지와 비판’이 혼재하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대국민 지지는 그다지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고,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정국주도력을 장악하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05

년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후, 제1 야당 민주당이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여 투쟁력이 

극히 취약하게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한층 강화되

었다. 

요컨대,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의 추진과 더불어 일본의 정치

공간은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성향을 나타내었고, 그와 같은 정치

공간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리더십으로 정국을 운용하였으

며, 그 결과 일본은 국제무대에 재차 경제 강국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개혁정책노선

이 차기 정권에서도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 후계자 경쟁에서 ‘킹 메이

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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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 

가. 동아시아 외교문제

고이즈미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고이즈미 정권은 2001년 캠프데이비드 미‧일 정상회담 및 

2002년 2월의 부시-고이즈미 도쿄(東京)정상회담, 2003년 5월의 크

로포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21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 

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의 강화, 전략적 중요성 등을 재확인‧

강조하였고, 테러대책특별법의 제정 및 대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미 편중정책의 전개와 더불어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한 ‘공

통의 전략목표’ 설정과 더불어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주일

미군의 재편 작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교에서는 이와 같은 대미 편중 협력정책의 적

극적 전개와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영

유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 중국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중‧일관계는 중국내 반일감정의 심화19와 더불어 양국의 개선 노

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

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구‧동지나해 무인도서

의 영유권 주장 등에 격분한 중국인들이 1919년 5‧4운동 이래 최대 

19_ 2003년 8월 4일에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의 유기(遺棄)화학무기 폭발사건의 처리 

문제,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본인 집단 매춘관광, 10월 29일 시안

(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 교내 파티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에 대한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사건 등으로 인하여 중국내 반일감정이 재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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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격렬한 반일 시위를 전개하게 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20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한‧일관계 역시 2005년에 접어들어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

시마(독도)의 날 제정’ 및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급속히 냉각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되기 시작하였다.21 2005년 6‧20 서울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한지 40주년이 된 해에 개최되었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일

본 정부의 왜곡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22 즉, ‘역사 인식차

20_ 중국의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내 우익보수세력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고, 

아울러 중‧일간의 ‘기 싸움’ 양상과 함께 일본정부의 단호한 대중국 비판이 야기

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17일 베이징 중‧일 외교장관 회담직후 마치무라 노

부다카 외무장관의 대중국 비판 발언과 더불어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비판

의 강경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4월 23일에 일본의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명은 ‘중국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

들며 중국의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전개하였다. 즉, 중국의 격렬

한 반일시위 및 일본의 단호한 대중 강경 대응으로 인하여, 중‧일관계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치닫으며 증폭되었다. 이처럼 긴장고조의 중‧일관계는 중국정부가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엄중 경고를 내리

고, 나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과거 일제침

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 더불어 중‧일정상회담을 가짐

으로써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배정호,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

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1_ 일본의 시마네현의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을 제정

하자,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독도 문제 및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을 담은 신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어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초강경 어조의 대일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

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22_ 최대 현안이었던 독도 문제는 ‘우리영토를 불필요한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겠다’

는 한국측 의도에 따라 의제에서 빠졌고, 따라서 양국 정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인식 및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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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확인’( 중앙일보 , 6.21), ‘풀지 못한 넥타이처럼 풀지 못한 한‧일

인식차’( 동아일보 , 6.21), ‘젓가락 들기도 무거웠던 만찬’( 조선일보 , 

6.21), ‘한‧일 입장차만 확인’( 한겨레 , 6.21), ‘과거사 이견 못 좁혀’

( 세계일보 , 6.21) 등으로 평가하였고, 일본 언론들은 ‘역사인식의 

간극 메우지 못함’( 朝日新聞 , 6.21), ‘양측 주장의 평행선’( 每日新聞 , 

6.21), ‘역사에 관한 간극 해소 실패’( 讀賣新聞 , 6.21) 등의 평가처럼, 

한‧일 양국의 주요 3대 현안인 독도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을 그대로 남긴 채, 끝났다. 이후의 

한‧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10월 야

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12월의 정상회담의 유산과 함께 한층 악화

되었다. 특히, 2006년 4월 일본의 동해 탐사 문제로 야기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독도’ 문제는 영유권 이상의 문제로서 한국인의 일

본에 대한 정서적 문제와 얽히면서 한‧일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불씨이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댜오이타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 왔고, 에토로후 

등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일본 국내에는 미국에 너무 편중된 고이즈미 외교를 비판하며 동

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공조원칙의 재확인, 차기 

정상회담의 연내 일본에서의 개최 합의 등은 이루어졌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 주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인식

의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합의는 도출되어 나오지 못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한 과거사 인식’을, 고이즈미 총리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는

데, 한‧일 양국의 주요 3대 현안인 독도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 발족 및 산하에 교과서연구위원회 신설 등 ‘낮은 수준의 

합의’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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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교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중국

과의 관계 개선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주요한 외교과제로 부각

되었다. 

일본의 정치권, 언론계, 재계 등은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과제로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강조하였는데, 미‧일동맹외교와 동아시

아외교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주요 외교과

제이다.  

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

일본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諸國)과의 갈등을 초래한 결

정적 계기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이다. 고이즈

미 총리는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는 한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가 없지만, 총리 취임 후 한국, 중국 등의 강한 반발 및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메이지 천황 시절 황군(皇軍)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신사로서 ‘쇼콘사(招魂寺)’라는 이름으로 건립되

었는데, 1879년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로 개칭되었다.  

도쿄(東京)중심가의 황궁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

사에는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한 내전인 보신(戊辰)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11개 전쟁의 전몰자 총 246만여명의 위패

가 안치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기 때 강제로 

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인 21,000명의 위패도 포함되어 있으며,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봉안되어 있다.

따라서 1978년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 봉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전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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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행위로 간주하면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게 되었다.

일본 천황이나 총리는 주변국의 비판을 의식하여 대체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신중에 기해왔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전혀 이를 의식하

지 않고 2001년 4월 취임 이래 2006년 5월까지 5번의 참배를 감행하

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고

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비판이 비등해졌고, 미국 

정계에 까지도 문제시되었다.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2005년 9월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

배는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보수‧우익계의 거물 와

타나베 츠네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주필은 ｢論座｣(2006년 2월

호)에서 와카미야 요시후미 논설주간과의 대담을 통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A급 전범뿐 

아니라 전쟁 관계자들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3

또,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대중관계 개선을 지향한 동아시

아 외교를 중시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2006년 4월 

1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A급 전범은 처음부터 야스쿠

니 신사에 모셔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급 전범 합사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전몰 영령부에서 A급 전범의 명단 삭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A급 전범 합사문제의 해결에 관한 최초의 공개

적 의견 표명이기도하다. 

아울러, 2006년 7월 20일에는 고(故)히로히토 천황(1901～1989)이 

23_ 論座 , 2006年 2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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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전범 합사를 못마땅히 여겨 참배를 거부한 사실이 니혼게자이신

문(日本經濟新聞)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24

그리고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006년 4월말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동년 6월말 방미하는 고

이즈미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려면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만약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진주만의 아픔을 기억하는 미국

인들은 모욕당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

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로 삼으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

사 참배 문제는 국제화되었는데, 차기 총리 경선에서 여야간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이다. 

후쿠다 야스오를 차기 총리로 내심 지원하고 있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6년 5월 28일 ‘차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A급 전범 분사론’을 강하게 주창하였다.25  

요컨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동아시아외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차기 

자민당 총재 경선의 쟁점 사항뿐 아니라, 차기 총리 경선시 여야간의 

24_ 日本經濟新聞 , 2007年 7月 20日.
25_ 제2차대전 직후, 도쿄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형되거나 투옥 중 A급 전범은 14명

이다. 제2차대전 전몰자 가족들의 유족회도 이들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

으로 옮기는 분사 방안을 공식제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측은 “신도 교리상 한번 모셔진 영령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분

사에 반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 2006년 5월 29일 및 200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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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 사항이다.

다. 주일미군의 재편과 기지‧비용문제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SCC, 2+2)에서는 3년 반에 걸친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에 관한 협

상을 마무리하고, 협력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표 Ⅲ-1>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2007년 3월까지 토지반환의 계획 작성(오키나와현내 6개 시설)

2008년도 
요코다(橫田) 공역(空域)의 관제 업무의 일부 반환  

(요코다 기지)

2008년도 미국 회계연도
(2008년 9월말까지) 미국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재편(자마 기지)

2010년도 항공자위대 사령부 등의 이전(요코다 기지)

2012년도까지
육군 중앙 기동집단사령부의 신설‧배치

(자마 기지)

2014년도까지

후덴마 비행장의 대체시설 완성,

후덴마 비행장의 전면 반환,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 완료,

아츠키(厚木) 기지의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의 

이와구니(岩國) 기지로의 이전

<표 Ⅲ-1>의 로드맵처럼,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전개될 경우, 

총비용은 3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일본이 260억 달러(약 

3조 엔)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60억 9,000만 

달러는 오키나와 해병 병력의 이전비용이다. 즉,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의 병력 15,000명 가운데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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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삭감하고, 이들 대부분을 괌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102억 

달러 가운데 59%인 60억 9,0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Ⅲ-1>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편이 완료

될 시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이전과 부단 

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를 위한 로드맵의 원

활한 이행을 위해서 일본정부는 기지이전 및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26 

예컨대, 후덴마 기지의 슈와브 해안지역으로의 이전 등 지방자치

체가 기전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오키나와 

해병 병력의 괌으로의 이전비용은 미‧일 안보조약의 법적 근거를 넘

어서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 

2006년 5월 1일 주일미군재편에 관한 로드맵의 발표 이후, 고이즈

미 정부는 기지이전‧비용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일미군기지 이전 

등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 등 대대적 

지원을 제공하는 10년 한시 특별조치법27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 

제정될 전망의 특별조치법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몫이며 정책

과제이다. 

26_ 배정호,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대안,” 국제문제 , 8월호 (2006); 

배정호,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 제6권 3호 (2006). 
27_ 특별조치법에는 후덴마의 대체기지 후보지로 결정된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등 부담을 안게 된 지방자치체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미군 재편 대책 교부

금’을 제공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시 국가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는 구상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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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차사회 문제

고이즈미 정권은 경제재건, 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경제의 활

력과 개방을 통해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

라 우정공사 민영화, 도로공단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따라 10년 경제불황의 늪

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일본사회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초

래되었다. 즉, 일본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의 조짐은 나타나

고 있지 않지만, ‘1억 중산층’을 의미하는 신중간대중사회의 붕괴가 

초래되면서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일본 사회의 격차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사회의 격차화(格差化)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격차사회는 고이

즈미 개혁의 그림자’라고 비판을 가하였고,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

는 “자유경쟁의 결과라면 격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

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모두가 경제성장속에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기반

으로, 일본정부는 2006년 3월 말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도전 추진회의’를 발족시켰다. 즉, 일본정부는 글로벌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도 중산층 붕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요컨대, 고령화, 청년실업, 저임금‧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하류사회

화‧격차사회화 등의 문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

의 상징이므로, 격차사회와 중산층 육성 방안은 차기 총재‧총리 경선

의 뜨거운 쟁점인 동시에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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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재건 문제와 소비세 인상

일본의 재정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약화하기 시작했다. 즉, 본 정부가 1991년 8월부터 거품경제의 붕괴

에 따른 경기 침체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투자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의 국채 발행을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의 재정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5월 즈음, 국채

발행의 잔고가 지방채를 포함하여 약 770조 엔에 이르렀다. 소자고령

화(少子高齡化)의 대응을 위한 재정확보 등 재정재건 문제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세출의 억제와 세수(稅收)의 증대’를 동시

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정권적 차원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조치

이다.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간접세인 소비세의 인상은 샐러리맨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에 지

지율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이다. 현행 소

비세율은 5%인데, 재정재건을 지향한 소비세율은 10～15%로 추정

되었다.  

요컨대, 재정재건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면서, 차기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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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와 전개과정 

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이 우위를 점하

는 상태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 아소 다로(痲生太

郞) 외무장관, 타나카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장관 등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권력게임의 주요 정치적 변수로는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의 질적 변화, 자민당 내의 이해관계와 모리 파

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칠드런(children)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총재선출방식,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의 영향 등

을 들 수 있다.

(1)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 영향 

2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

郞)는 다나카‧다케시다 파벌의 황태자로서 1989년부터 3차례나 간사

장직을 맡으며 향후 유력한 총재‧총리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3년 6월 17일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안의 

가결로 인한 자민당 탈당사태가 초래되면서,28 오자와는 자민당과 결

28_ 가이후 내각을 계승하여 등장한 미야자와 내각에서는 1993년 4월 自民黨 정치

개혁본부가 마련한 ‘단순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안,’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정당보조법안,’ ‘衆議院 의원 선거구 확정 위원회 

설치 법안’ 등 ‘정치개혁 관련 4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맞서 社會黨과 

公明黨은 국회에 ‘소선거구 병용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사항으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衆議院에서는 과 社會黨 및 公明黨이 제출한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이 심의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自民黨의 ‘단순 소선거

구제’와 社會-公明黨 의 ‘소선거구 병용형 비례대표제’의 대립이었다. 衆議院 選

擧制度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속에서 自民黨은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표결

로 대응하려는 방침을 세우게 되며, 自民黨의 표결방침에 반발한 社會黨‧公明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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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새로운 연립정권의 하나인 新生黨 대표간사로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저서 ｢日本改造計劃｣ (1993)을 통하여 ‘보통국가’론을 주

창하며 국제국가 일본의 국제공헌을 생존전략으로 주장하였고, 아

울러 ‘UN 중시의 평화전략’과 ‘미‧일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유지전

략’을 제시하였다.29  즉,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정치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자와는 야당인 신진당 대표→자유당 대표→민주당 

부대표의 정치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7일에 119 : 72표로 간 나오토

(菅直人) 전(前)대표를 누르고 민주당 대표로 ‘와신상담’ 끝에 등장하

였다. 즉, 1996년 10‧20 총선에서 자민당 정권이 부활하게 되면서, 야

당 지도자로서 세대교체의 분위기의 영향속에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오자와 이치로가 제1당 민주당 대표로서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

로의 전환기에 재차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 이치로 총리 보다 훨씬 정계 거물이었던 오자와 이치로

는 민주당 대표 취임 즉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民社黨은 1993년 6월 17일 국회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은 自民黨 하타派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가결되었다.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직후인 6월 18일 밤에 衆議院은 해산되고, 自民黨에

서는 탈당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를 비롯한 10

명의 의원들은 탈당하여 ‘新黨 사키가케’를 결성하였고, 이어 하타派 소속 의원

들이 탈당하여 ‘新生黨’을 결성하였다. 즉 일본정치는 정치개혁과 권력게임 속에

서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

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5～6.
29_ 오자와 이치로는 신국제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參劃하는데 있어서 자위대가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아래에서 수동적인 전수방위전략에서 능동적인 평화

창출전략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자위대를 재편성해야 하고 UN대기군을 창설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오자와의 주장은 1995년 12월 新進黨 당수

출마 때에도 나타났다. 즉, 新進黨 당수에 출마한 오자와는 미‧일안전보장체제

를 기반으로 하는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고 아울러 UN경찰부

대를 창설하여 UN평화유지활동에 종사토록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小澤一

郞,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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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시 외교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오자와 대 고이즈미’의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국 주도권의 회복‧강화를 위한 정치력

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오자

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이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권력게임, 포

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보수세력의 정계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본 보수 정치인의 대명사였던 오자와 이치로의 중량이 

보수편향의 아베 신조의 정치적 중량과 비교되면서 아베 신조를 왜

소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자와 이치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의 중심에서 고

이즈미 총리에게 적극적인 정치적 공세를 펼치며, 강한 리더십을 발

휘한다면,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정국 운용, 정계 재편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자와 이치로의 변수는 기본

적으로 오자와 이치로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모리(森)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에 의한 정국운영을 추구하면서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

향토록 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그와 같은 정치공간의 성향

을 활용하여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

정치 쇄신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각구성 등 인사에 있어서 파벌의 영

향력을 배제하였다. 

그러므로 자민당의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은 내각 및 당 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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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을 계기로 가속화되

었다. 

고이즈미 개혁의 반대세력의 일부가 참의원에서의 우정민영화 법

안 부결 파문을 계기로 탈당을 결행하는 등 정치적 내홍을 겪으면서 

치른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30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익집단로

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주요 특성인 50년의 자민당 파벌정치는 사실상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최대 파벌이던 구(舊) 하시모토(橋本파)는 16명

이 우정민영화 반란군에 가담함에 따라 제2위 파벌로 전락했고, 고이

즈미 출신 파벌인 모리(森)파가 제1위 파벌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3

위 파벌인 호리우치(掘內)파는 파벌회장인 호리우치 미쓰오(掘內光

雄)의 탈당에 따른 내분으로 지리멸렬이고, 제4위 파벌인 가메이(龜

井)파는 가메이 시즈카(龜井靜香) 파벌회장의 탈당으로 인해 공중분

해상태에 놓였다. 즉, 과거처럼 자민당 파벌의 역학 및 이해관계에서 

총재가 선출되고, 주요 인사(人事)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게 되었다.

그러나 당내 최대 파벌인 모리(森)파벌 존재는 무시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파벌의 침몰속에 모리(森)파벌의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영향력은 격감되었지만, 차기 총재의 유력한 후보인 아베 신조, 후쿠

다 야스오가 모리(森)파벌 소속이고, 고이즈미 총리 역시 모리(森)파

벌 출신이기 때문이다. 즉, 모리(森)파벌이 세대교체 등 당내 이해관

30_ 9‧11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화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

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존의석보다 64석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

을 상회는 327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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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얽히면서 차기 총재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파벌 영수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비롯하여 모리(森)파

벌은 파벌의 분열을 우려하여 자파 출신의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

오를 단일후보로 조정하려 하였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후쿠다 야

스오로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색을 표명하면서,31 개혁노선의 

계승자가 후계자로서 적임자임을 강조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우회적으로 아베 신조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후쿠다 야스오는 7‧20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후 ‘아베 대망론’이 확산되자, 9월 21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리(森)파벌은 차기 총재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

고, 모리(森)파벌의 움직임은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정

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목되는 변수이다.

(3) 고이즈미 칠드런(children)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되자, 즉

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

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멸’ 등으로 표현하며 우려와 비판

이 제기되었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8‧8 중

의원 해산→9‧11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결단하였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자민당 공천이 배제된 일부 의

31_ 朝日新聞 , 2006年 5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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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탈당하여 ‘국민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여 출마하거나 무소

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법안 반대파 탈당의원

들의 소위 30여개의 ‘반란군’ 지역구에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

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그 결과, 2005년의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

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32을 획득하였고, 이 가운데 ‘고

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자객’ 후보들이 83명 당선

되었다.

2006년 6월 즈음, 이들 83명의 초선의원 그룹인 ‘83회’는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모리(森) 파벌(약 86명)에 수적으로 필적하는 세력이었

다.33  

‘83회’는 제1의 모리 파벌에 이어 제2의 파벌과 유사한 영향력을 

지니며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83회’는 고이즈미 총리의 당내 정치적 파워의 기반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내각‧당 인사에서 파벌 배제에 의한 파벌의 정치

적 영향력의 약화, 일부 파벌의 영수 탈당에 따른 구심력의 상실34  

32_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석

(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

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33_ 자민당 파벌 세력도(2006.6.30)

森派 津島派
丹羽‧

古賀派
山崎派 伊吹派 高村派 谷垣派

二階

그룹

河野

그룹

86명

(중60+

참26)

75명

(중40+

참35)

48명

(중33+

15)

36명

(중31+

참5)

32명

(중18+

참14)

15명

(중중13+

참2)

15명

(중11+

참4)

14명

(중12+

참2)

11명

(중10+

참1)

 * 중: 衆議院 의원, 참: 參議院 의원

34_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 부결 파동의 후유증으로 파벌 영수인 호리우치 미쓰오(掘

內光雄), 가메이 시즈카(龜井靜香) 등이 탈당함에 따라 일부 파벌은 구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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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이즈미 총리를 구심점으로 ‘고이즈미의 칠드런’ 

그룹은 파벌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요컨대, 고이즈미 총리와 ‘고이즈미의 칠드런’ 의원들과의 관계, ‘고

이즈미의 칠드런’ 의원들의 응집력은 9‧20 총재‧총리 선거 및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정계개편에서 매우 주목되는 변수이다.  

 

(4) 총재선출 방식

현행 자민당의 당칙(黨則)에 따르면, 총재선거는 당 소속의 중‧참

의원 국회위원들과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진다. 

총재의 임기(3년) 종료에 의해 정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중‧참의

원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47인) 뿐 아니라, 

당원‧당우들(1만당명 1표)도 투표에 참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

선 이전에 지방표 결정을 위한 지방의 당원‧당우들에 의한 예비선거

가 행해졌다.  

그리고 총재가 임기(3년) 만료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

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게 

약식으로 총재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총재 선출 방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규의 기본 틀내에

서 다소 융통성있게 운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의 선거였

으므로, 선거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대표들

에 의해 구성되는 약식 선거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① 총재 후보 

상실로 인해 한층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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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한 추천 의원 수의 감축(30명→20명), ② 도도부현(都道府

縣) 지부의 표 확대(1표→3표), ③ 지부의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

하기 위해 예비선거 실시, ④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에게 

지부 할당표 3표 모두지지 등의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4월 19～

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비선거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하여 총재가 선출되는 방

식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민당 총재 선출 방식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신뢰‧

지지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당규의 기본틀 내에서 탄력있는 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2006년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국민참여형’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대중적 인기

가 높은 아베 신조의 총재 당선을 위해 ‘국민참여형’의 도입을 주장하

였다. 

국민참여형’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합의 전개, 국민 참여를 통한 국

민의 관심과 지지도 제고 등을 꾀할 경우에 도입이 검토되는데, 당내 

기반이 취약하더라도 대중적 인기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

게 된다.  

아베 대 후쿠다의 대결이 예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

개된다면, ‘국민참여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력한 도전자였

던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도중 하차로 국민

경선형의 도입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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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민당 총재선거의 전개과정

5년여 만에 치러지는 후계자 경쟁이므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모

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격차사회로의 변화, 동아시아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쟁점사항을 축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주변국, 야당 및 

언론들의 정책적 관심도 매우 높았다. 

그러므로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권력게임은 ‘자민당 대 야당’을 

큰 틀로 하면서 자민당내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권력게임은 주요 변수인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의 질적 변화,35  고이즈미 총리의 고이즈미 칠드런

(children)에 대한 영향력, 자민당내의 이해관계와 모리 파벌의 영향

력,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었고, 연립내각의 파트너인 공명당, 민주당 등 야당, 언론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베 신조의 대세론’ 속에 후쿠다 야스오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 일부 언론의 지원 아래 추격하면서,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신

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자민당 총재 및 총리를 지

향하고 있는 유력정치인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전(前) 

35_ 제1당 민주당은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고 마에하라 

세지(前原誠司) 대표의 사임, 나가다(永田壽康)의원의 의원직 사직 등과 더불어 

침몰하게 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계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지만, 거물 

보수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당 대표로 등장하게 되면서 대고이즈미 노선에 대

한 강경 비판을 시작으로 새롭게 활력을 되찾았다. 즉,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이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

러싼 권력게임,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보수세력의 정계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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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아소 다로오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장관 등인

데, 동아시아외교의 부재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론‧전문가 그

룹 등의 후쿠다 야스오 지원, 오자와 이치로의 등장과 고이즈미 비판

노선에 따른 정치권의 질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언론기

관의 여론 조사를 참고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의 대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005년말까지 ‘아베 대망론’으로 40%대 이

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30%대로 하

락하였고, 7‧5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 

고조와 함께 재차 40%중반대로 급상승하였다.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이와 반대로 2005년 말까지만 해도 

10%대를 밑돌았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20%대를 상회하면서 격

차를 좁히기 시작하였으나, 7‧5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 이후에는 주춤

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 비판

이 비등하고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후쿠다 야

스오 전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급부상하였으나, 7‧5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에 직면하면서 한계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 경쟁‧대결은 <표 Ⅲ-2>과 같이 유‧

불리한 상황의 전개를 비교‧전망할 수 있는데,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대망론이 7‧5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이후 강하게 부각‧확산되면서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역전 전망론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

다. 결국,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7월 21일 9‧20총재선거 불출

마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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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유리한 상황

ㅇ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

으로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지지가 집결될 경우.

ㅇ자민당 쇄신을 위한 개혁과 이를 

위한 세대교체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ㅇ여론이 미‧일동맹외교를 중시하

여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기지‧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로드맵 실

행의 적임자로 부각할 경우. 

ㅇ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

하며, 나아가 헌법의 집단자위권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고이즈미 

총리를 계승하여 법적‧제도적 차

원의 안보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증대

할 경우. 

ㅇ납치문제 등과 관련 대북 강경

정책, 국제정치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건설 

등을 위해 젊고 강력한 리더십의 

ㅇ야당과 언론의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 총재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ㅇ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

이 저하되어 총재선거에서 고이

즈미 칠드런에 대한 정치적 영향

력이 취약할 경우. 

 -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다수

가 총재선거에서 개별적 행동

을 취할 경우.

ㅇ차기 총리의 정책조정능력‧정치적 

역량, 경륜 등이 중요시될 경우. 

ㅇ제1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의 

등장으로, 이에 상응 할 수 있는 

총재‧총리가 요구될 경우. 

ㅇ자민당내 중견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강해 지

고, 최대파벌의 영수인 모리 요시

로 전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할 경우.

따라서 ‘아베 대 후쿠다’의 대결구도 속에서 야스쿠니 참배 논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게 되었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차기 총재‧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되

었다. 

즉, 아베 대세론의 확산 속에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20 선거에

서 주요 정책의 쟁점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며, 어느 정도의 

지지율 및 득표력을 과시하면서 총리로서 등장할 것인가가 주목받게 

되었다. 

   

<표 Ⅲ-2>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의 유‧불리 예상 상황 
전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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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을 경우.

ㅇ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발사를 계기

로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느끼며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확한 입

장을 가진 리더를 선호할 경우. 

ㅇ아사히 신문 등 주요언론이 국익

을 위한 차기정권의 주요 국정국

제로 동아시아외교를 강조하고, 

이에 적합한 인물로 후쿠다 야스

오를 부각시킬 경우. 

불리한 상황

ㅇ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총재 선거

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고이즈

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이 여론화 될 경우.  

ㅇ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

이 저하될 경우. 

 - 총재선거와 관련, 고이즈미 칠드

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취

약할 경우. 

ㅇ차기 정권의 정책과제와 관련, 총

리의 정책역량‧정치적 역량이 중

요시될 경우. 

ㅇ자민당내 중견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강해 질 

경우.

ㅇ언론이 국익을 위한 차기정권의 

주요 국정국제로 동아시아외교를 

중시하여, 이에 부적합한 인물로 

아베 신조를 지목하고, 아베 신조

의 정치자금 문제 등 부정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경우. 

ㅇ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

으로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아베에 대한 지지가 집결될 경우.

ㅇ자민당 쇄신 및 개혁을 위한 요

구와 더불어 세대교체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날 경우.

ㅇ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집단자위권 

확보 등 안보개혁이 요구되는 상

황에서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증

대할 경우. 

ㅇ납치문제 등과 관련 대북 강경

정책, 국제정치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건설 

등을 위해 젊고 강력한 리더십의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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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정권의 등장 

2006년 9월 20일 5년여 만에 치러진 포스트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대세론’의 확산 속에 치러졌고, 예상대로 아베 신조는 

아소 다로(痲生太郞) 외무장관, 타나카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장

관 등과 경쟁에서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었다. 

아베 신조는 전체의 약 2/3수준의 큰 득표력을 과시하며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되었다(<표 Ⅳ-1> 참조).36  

아베 신조는 총재 당선 인사를 통해 “첫 전후 세대 총재로서 이상

의 불꽃, 개혁의 횃불을 이어 받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표 Ⅳ-1> 9‧20 자민당 총재선거와 아베 신조의 득표력

국회의원표 지방표 합계(득표율)

아베 신조 267 107 464(66%)

아소 다로 69 67 136(19%)

타나카키 사다카즈 66 36 102(15%)

 출처: 每日新聞 , 2006年 9月 21日. 

그리고 아베 신조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정

치 명문가의 출신으로 1993년 첫 중의원에 당선된 5선의 아베 신조

(52세)는 2006년 9월에 첫 전후세대의 총재‧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36_ 每日新聞 , 2006年 9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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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 내각의 정식 출범에 앞서, 먼저 자민

당의 집행부를 <표 Ⅳ-2>와 같이 구성한 뒤, 이어 <표 Ⅳ-3>과 같은 

내각을 발족하였다. 

자민당 집행부의 경우,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물들이 간사장, 총무

회장, 정무조사회장 등 당 3역을 비롯한 요직에 배치되었다. 아베 총

리는 <표 Ⅳ-2>와 같이, 간사장에 나카가와 히데오(中川秀直) 정무

조사회장, 총무회장에 니와 유야(丹羽雄哉) 전 후생장관, 정무조사회

장에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농림수산 장관 등을 임명하였

다.37   

<표 Ⅳ-2> 자민당 3역 인사

간사장 나카가와 히데오 
ㅇ전 정무조사회장, 전 관방장관

ㅇ아베 총리의 신뢰가 깊은 후견인

총무회장 니와 유야
ㅇ전 후생장관

ㅇ당내 3대 파벌로서 제일 먼저 아베 후보를 지지

한 니와‧고가파를 배려한 농공행상 인사

정무조사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ㅇ전 농림수산장관

ㅇ아베 총리의 단짝 인물

ㅇ후소샤판 역사왜곡교과서를 지지하는 ‘일본의 앞

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회장

 출처: 朝日新聞 , 2006年 9月 24日(夕刊).

그리고 아베 총리는 내각의 구성 역시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꾀했

는데, 아베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37_ 朝日新聞 , 2006年 9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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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내각을 발족하였다. 각 파벌에 각료직을 적절히 안배하되 

자신의 총재 행보에 반대하였던 파벌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서 배

제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논공행상에 따른 인선을 하면서 노‧장‧청

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총재 경선과정에서 충성심을 보였던 측근 인

사들을 각료로 기용하여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둘째,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 장관에 임명된 최

측근으로 정책통인 시오자키 외무성 부장관, 방위청 장관에 임명된 

전 자민당 총무회장‧방위청 장관 출신의 중진 ‘방위족’ 규마 후미오, 

문부과학장관에 임명된 8선의 이부키 분메이 이부키‧고가파의 파벌

회장, 후생노동장관에 기용된 야나기사와 하쿠오 총재선거대책본부

장 등이 주목된다.

셋째, 아베 총리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총리 관저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정책보좌관제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측근 소장 

인물들을 총리 관저에 집중‧배치하였다.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총

리 보좌관에는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의원, 나카야마 교코

(中山恭子) 내각관방참여 등이 발탁되었다. 

넷째, 아베 총리는 내각의 조직 장악을 지향한 관료사회의 견제를 

위해 측근 민간인들을 발탁하였다. 예컨대, 경제재정담당장관에 오타 

히로코라는 여성 경제학자를 발탁하였고, 관방부장관에 미토바 준죠 

다이와 총연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다섯째, 외무장관에는 총재경선에서 2등을 하였던 아소 다로를 유

임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후유시바 데쓰조 전 간사장이 

국토교통장관으로 입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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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아베 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52)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55) 

외무장관 아소 다로(痲生太郞, 66) 

방위청장관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65) 

재무장관 오미 코지(尾身幸次, 73) 

경제재정담당장관 오타 히로코(大田弘子, 52) 

총무장관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57)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카리(甘利明, 57) 

금융담당장관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54) 

농림수산장관 마쓰오카 도시카츠(松岡利勝, 61) 

법무장관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62) 

문부과학장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68) 

후생노동장관 야나기사와 하쿠오(柳澤伯夫, 71)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70) 

환경장관 와카바야시마사토시(若林正俊, 72) 

국가공안위원장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64) 

행정규제개혁담당장관 사다 겐이치로(佐田玄一郞, 53)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64) 

 출처: 朝日新聞 , 2006年 9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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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가.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자민당의 보수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 

우익성향의 정치세력들은 전쟁 책임과 죄의식, 패배주의적 역사의식 

등에 의한 콤플렉스, 자학적 성향을 타파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전후

체제의 탈피를 주창해 왔다. 

전후체제라는 것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마련

된 평화헌법38을 바탕으로 구축된 체제를 의미하므로, 전후체제의 탈

피는 곧 현행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군대 등을 보유

하는 소위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전후체제의 탈피를 아베 총리는 정권의 목표로써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역사‧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국가의 재구축하고, 나아가 강한 국가의 건설

을 추구해 갈 것을 역설했는데, 정권의 목표로서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집권 3개월만에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안’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을 성립시켰고, 나아가 국민투표법

의 성립과 더불어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38_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

의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바

탕으로 성립되었으며, 전쟁포기‧군비 및 교전권 부정, 상징 천황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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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본법의 개정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1947년에 일본 군국주의를 떠받쳤던 황국

신민 교육의 요체인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부정하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890년에 발령된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이 근대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황국신민교육의 강화를 위해 일종의 

국민들에게 충‧효를 강조하는 사상 훈시였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전

쟁 기간 중에 각 학교에서 봉독되었고, 군국주의를 위한 일종의 이념 

교육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점령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세력은 일본 국민들의 자학적 역사

관‧국가관의 형성에 ‘교육기본법’의 영향이 있다고 인식해 왔고, 따라

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베 총리의 개혁정치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루

어지게 되었다. 즉,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

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개혁과제 교육개혁을 최우선시할 것

을 강조하였는데,39 2006년 12월 15일의 임시국회에서 야당, 일본교

원노조(日敎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

다.40

39_ 每日新聞 , 2006年 9月 21日.
40_ 每日新聞 , 2006年 12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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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핵심 부분은 <표 Ⅳ-4>와 같은데, 교육목표

에 애국심의 고양을 위하여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규정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의 건설을 향해 

보통국가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과거사에 대한 콤플렉스

의 해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의 고양 등을 도모하려는 보수적 정치 

세력들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 Ⅳ-4>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핵심부분

개정전 개정후 

전문(前文) 개인의 존엄을 존중
공공정신(公共精神)을 존중, 

전통을 존중

교육목표
평화적 국가‧사회 형성자로서 

건전한 국민 육성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 온 나라와 향토를 사랑

하는 태도 함양

 출처: 每日新聞 , 2006年 12月 16日.

(2) 방위청의 성(省)으로의 승격 

전후 일본의 출발과 더불어 재군비도 추진되었다. 1954년 7월에 방

위관계법의 시행과 함께 방위청이 설치되고 육상‧해공‧항공 3자위

대가 발족하였다. 

그런데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관장할 

방위청도 독립부처가 아닌 내각부 산하의 외청으로 출범하였다. 따

라서 방위청은 총리 및 내각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 법률안이나 안

건 등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민당 정권은 1955년 출범이래 계속해서 방위청의 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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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와 같은 작업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유사법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한층 탄

력 있게 전개되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의 안보개혁의 추진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

되었는데, 마침내 아베정권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결실을 맺게 되

었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추진

한 결과, 2006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고, 방위청

은 2007년 1월 9일부터 방위성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방위성은 다

음과 같은 권한이 강화되게 되었다. 

첫째, 독립부서가 됨에 따라 독자적 법률안 및 중요 안건의 각료회

의 제출, 예산요구 및 집행‧인사권 행사, 성령(省令) 제정 등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독립부서가 됨에 따라 그동안 외무성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주요한 안보정책의 주도적 권한을 이관 받게 

되었다.  

이처럼 안보정책의 소프트 파워의 증강을 위해 방위청을 방위성으

로 승격시킨 아베 총리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같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창설도 추진하였다. 

아베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의 강화회의｣

는 2007년 2월 27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41  즉,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의 

41_ 讀賣新聞 , 2007年 2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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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회의｣는 안보정책의 종합적‧전략적 기획‧입안을 위한 체제 정

비를 위해 현행의 안전보장회의를 미국의 NSC와 같은 국가안전보장

회의로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총리‧관방장관‧외무장관‧방위장관‧총리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

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08년에 공식 발족될 예정

이었으나, 7‧29 참의원 선거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신설이 보류되었

다.42  즉,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참패로 인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참의원 장악과 함께 법안 가결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에서, 

후쿠다 내각과 자민당이 긴급 현안인 테러대책특별법의 해결에 역점

을 두게 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신설은 보류하게 된 

것이다.  

 

(3)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위한 연구자문그룹 발족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

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그런데 일본은 헌법 9조의 1항의 ‘전쟁포기’ 2항의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 등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우익 그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단적 자위

권 허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1973년 5월 헌법 9조의 개정을 골자로 한 ‘헌

법 개정 대강’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42_ 東京新聞 , 2007年 10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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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2년 6월 ‘PKO 협력법’이 제정되고 1992년 9월에 전후 최

초로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되어 활동을 전개하면서 재차 부각되

었다. 즉, 자위대와 함께 활동하는 외국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사

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 문제가 재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의 영

향을 받아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허

용논의도 고조되었다.

미국도 ｢제1차 아미티지 보고서｣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 성숙

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43 등에서 미‧일동맹의 강화

와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위하여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일본은 2004년 1월 최초로 자위대를 

분쟁지역인 이라크에 파병하였는데,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집단자위

권의 실질적 행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헌법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자민당은 2005년 8월 1일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서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 명기치 않고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

43_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October 2000.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튼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한 초

당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에

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

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

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i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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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명백히 하였다.44

그리고 아베정권은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차원에서 집단적 자

위권의 허용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즉, 아

베정권은 전면적 헌법해석 변경 시에 야권 등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

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7년 4월 25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할 총리 

자문기구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전격 

발족시켰다. 즉, 아베 총리는 동년 4월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부

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미국대사를 좌장으로 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의 연구와 관련하

여 ‘행사 금지’ 원칙의 폐기가 아니라, 현행 헌법해석을 유지하면서 

MD 등 미‧일동맹과 관련된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는 중점 연

구대상을 ①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미국을 향할 경우, ② 

공해상 공동훈련중인 타국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③ 해외활동시 공

동으로 활동 중인 타국부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④ PKO 활동시 저

항세력 등이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상정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자위대의 반격 허용 범위, 반격이 허용되는 

사례, 자위대 반격시 법리적용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5

44_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제8장.
45_ 東京新聞 , 2007年 4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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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29 참의원선거의 자민당 대참패와 아베 총리의 퇴진이

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0월 9일 국회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4) 국민투표법의 성립과 헌법개정 노력의 강화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제정된 현행 평화헌법은 

1947년 5월부터 시행된 이래 60여년간 개헌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에 있었다. 즉, 헌

법 96조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

헌안을 발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2000년 1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설치를 계기로 여야 정치

권은 개헌 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 포함한 국민투표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자민‧공명 연립정권과 제1야당 민주당은 각각 국민투표법

안을 마련하여 2006년 5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민‧공명 연립정권

의 제출 법안은 개헌만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하자는데 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제출 법안은 주요 국정 현안도 국민투표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제1야당 민주당과 절충안 마련을 위

해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어렵게 되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통과시

켰다. 즉, <표 Ⅳ-5>와 같은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

을 2007년 4월 13일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

릅쓰고 가결시켰다.46  이어 동년 5월 14일 참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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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대상 및 투표일

ㅇ투표대상은 헌법개정에 한정

ㅇ투표권자 만 18세 이상

ㅇ투표일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회가 정하는 날에 실시

 선거운동 제한
ㅇ공무원 및 교사의 지위 등을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을 금지 

ㅇTV 등 매체를 이용한 의견 광고는 투표일전 2주간 금지

 개헌안 승인 여부
ㅇ찬성이 유효투표 총수를 기준으로 1/2를 넘을 경우 개헌

안을 승인

ㅇ백표 등을 포함한 무효표는 유효투표 총수에서 제외

 법 시행

ㅇ국민투표법은 공포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

ㅇ중‧참 양원에 개헌발의권을 가진 헌법심사회를 설치

 - 법시행시까지는 헌법개정안의 심사‧제출 등의 활동 동결,

 - 조사활동은 허용

립시켰다. 

국민투표법의 성립으로, 개헌 추진에 있어 ‘절차법 결여’는 해결되

었다. 국민투표법은 공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

로, 2010년부터 개헌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아베정권에 의해 일본은 

개헌의 막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Ⅳ-5> ｢국민투표법｣의 주요 내용47

46_ 每日新聞 , 2007年 4月 13日.
47_ 每日新聞 , 2007年 4月 13日; 讀賣新聞 , 2007年 4月 14日; 日本經濟新聞 , 

2007年 4月 14日 및 4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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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벌정치의 부할

2001년의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당내 최

대 파벌의 회장인 하시모토 류타로와 경쟁을 벌였는데, 취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일본개혁, 자민당 개혁’을 기

치로 내세웠다. 

따라서 총재‧총리로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국주도력의 강

화를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민당 파벌의 무력화와 역학 구도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구성 및 자민당 인사 

등에서 ‘탈파벌화’를 추구하였다.48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권력기반 및 친정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민당의 파벌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

미 정권의 5년여 집권 동안, 자민당 파벌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력화된 자민당의 파벌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

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차 부활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06년 9월 출범 당시에는 60%대의 중반이

상이었으나,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2007년에 접어들어서는 30%

대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의 하락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의 부진’이라

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권력게임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내 반 아베진영의 세력결집을 가

속화시켰다. 

예컨대, 자민당내에는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채‧가토 고이치 전 간

48_ 배정호, 최근 중‧일관계가 갈등요인 분석 , 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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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이 중심인 ‘신YKK’ 그룹은 7‧29 참의

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베 퇴진’을 기획하며 결속을 강화하였고, 

아소 다로 외무장관이 회장인 아소파도 포스트 아베정권을 대비하여 

세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응해 친아베파도 세력 결속을 추구

하였다. 

‘친 아베진영 대 반 아베진영’의 관점에서 본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관계는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관계도

대립

마치무라파

‧ 회장: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외상

‧ 중‧참의원 80여명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신 YKK

가치관 외교추진모임

 ‧ 회장: 후루야마 게이지

 ‧ 의원 20여명 소속

다니가키파, 고가파

‧ 야마사키 다쿠

‧ 가토 고이치 

‧ 고가 마코토

‧ 40여명

아베 신조 
총리

아소파 이부키파

‧ 회장: 아소 다로 외상

‧ 20여명

‧ 회장: 이부키 분메이 문부과학상

‧ 20여명

대립

지지

견제

 

 출처: 세계일보 , 2007년 5월 22일.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200705221639000317>.

자민당 파벌의 부활 조짐, <그림 Ⅳ-1>와 같은 자민당의 파벌 역

학 구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신조는 당내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치열한 권력게임을 

치루지 않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정치적 후원아래 200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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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아베 대망론’에 힘입어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이는 광범한 소극적 지지기반은 있으나, 당

내 공고한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아베 총

재‧총리의 자민당 권력의 장악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아베 

총리가 국민연금의 기록 누락,49 정치비리에 연루된 각료의 자살,50 

정권의 도덕성 하락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게 되

자, 7‧29 참의원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고, 결과에 따라

서 총리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전망되었다. 이는 7‧29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경우, 반 아베 진영에 의 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여‧

야의 공동전선에 의해 총리 퇴진론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신 YKK’ 등 반 아베 파벌의 결속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볼 수 있는데, 즉 포스트 아베를 겨냥한 권력게임에 대비한 세력결

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가. 참의원 선거 방식 및 정치적 의미

일본의 참의원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견제‧보완하는 상원

의 역할을 한다. 법안의 심의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하며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

49_ 사회보험청은 1997년 전산화 과정에서 50,590,000건의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누

락하였고, 이로 인해 약 950억 엔 상당의 연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은 증폭되었다.  
50_ 마츠오카 농수산장관은 2006년 9월 내각의 출범이후 줄곧 불투명한 정치자금 

처리문제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정치헌금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07년 5월 28일 자살하였다. 이 사건으로 아베정권은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

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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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

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

의결되어야만 법안 성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양원제에서 참의원은 정원 242석에 임기가 6년

이고, 참의원 선거는 매 3년마다 정원의 1/2를 교체‧선출하며, 선거구

는 중선거구‧비례대표제이다(<표 Ⅳ-6>참조). 

중의원(정원 480석, 임기 4년)의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만,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선택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정

권교체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권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

보에 실패할 경우, 법안 성립의 어려움 등 국정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집권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

켜도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Ⅳ-6> 참의원 선거 방식

선거구

ㅇ 지역구: 전국 47개 중선거구(1～5인)

ㅇ 비례대표: 비(非)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전국 단일)

  - 각 정당이 자당 비례대표 명부에 후보 순위를 미리 정하지 않고 등재

하는 방식

투표방식
ㅇ 2장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후보 이름과 비례대표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

을 각각 기입

나.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7‧29 참의원 선거  

아베 총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

격,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적극적 접근, 국민투표법 성립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으나, 격차사회의 해소 등 민생정치를 소홀히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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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의 국민연금의 기록 누락, 정치비리에 연루된 각료

의 자살과 정권의 도덕성 하락 등으로 로 인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더 하강곡선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표 Ⅳ-7>처

럼, 2007년 5월 26~27일 조사부터 지지보다 부지지율이 높아지기 시

작하였고, 7월에 접어들면서 28%까지 하락하였다.   

<표 Ⅳ-7> 아베내각의 지지율의 변화

구분
06년 

9월
11월 12월

07년 

2월

4월

14‧

15일

5월 

12‧

13일

5월 

26‧

27일

6월 

9‧

10일

6월 

16‧

17일

6월 

23‧

24일

6월

30일‧

7월 

1일

지지 63% 53% 40% 40% 40% 43% 36% 34% 32% 31% 28%

부지지 18% 21% 37% 37% 37% 33% 42% 48% 51% 48% 48%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여론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러므로 7‧29 참의원 선거는 아베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선거전은 ‘자민당

의 패배’가 전망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는 가두연설‧시민행사 참석 등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접

촉 기회를 대폭 늘리는 한편, 도쿄대학 암 치료센터 시찰‧모내기 

체험 등을 통하여 ‘서민형 총리상’을 연출하면서 국민지지의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성장을 실감하게’라는 슬로건아래,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향한 155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아베 총리는 당초 원안과는 달리 헌법개정보다 연금개혁을 최우

선시 하는 민생현안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고, 공무원제도‧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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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조속 처리 등을 통해 개혁 자세를 부각시키면서 민심잡기

에 주력하였다.  

게다가,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에 ‘일본판 북풍’까지 전략적 

활용을 시도하며 유권자의 지지 회복을 추구하였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은 7월 25일 도쿄 시대 가두연

설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통해 중의원 해산 

압박 및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전략아래 연금관리 부실 문제를 쟁

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참의원 선거 과반수 획득 실패시, 정계은퇴’라는 배수

진을 치고, ‘정권교대 가능한 2대 정당제’를 주장하며 ‘민생 우선’ 전

략으로 선거를 총괄 지휘하였다. 

이처럼 7‧29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아래 정치스

캔들‧연금문제 등을 쟁점으로 하며, <표 Ⅳ-7>과 같은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하락과 함께 자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그 결과, 7‧29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대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 및 참의원 의석 분포는 <표 Ⅳ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자민당 27석 감소, 민주당 28석이 증가

함으로써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게 되고, 민주당은 참의원

의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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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7‧29 참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석 분포51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
신당

무소속 
등 기타

개선(改選)대상 의

석(결원 2석)→획득  

의석(의석 증감)

64→37

(-27)

32→60

(+28)

12→9

(-3)

5→3

(-2)

3→2

(-1)

2→2

(0)

1→8

(+7)

개선 대상 아닌 기존

의석(총 121석)
46 49 11 4 3 2 6

선거 후 의석분포

(총 242석)
83 109 20 7 5 4 14

 *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임기가 만료되는 절반 의석(121석)을 개선.

 7‧29 참의원 선거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52

첫째, 민주당은 지지정당 없는 부동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아

사히신문(朝日新聞)의 출구조사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층의 21%, 지

지정당 없는 층의 51%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53

둘째, <표 Ⅳ-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1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압승하였고, 비례득표에서도 민주당 2004년 선거

시보다 200만표 이상 증가한 2,326만표를 획득하여 20석을 점유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당의 선거구 당선자의 62.5%가 30～40대의 소장파이다. 

이는 약간의 신인들이 자민당의 현역의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51_ 朝日新聞 , 2007年 7月 30日(夕刊); 讀賣新聞 , 2007年 7月 30日(夕刊); 每日

新聞 , 2007年 7月 30日(夕刊). 
52_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53_ 朝日新聞 , 2007年 7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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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결과54

자민 VS 민주 비  고

7‧29 참의원 

선거 후 

의석수  

83 VS 109

ㅇ선거전 자민 VS 민주가 110 대 81이었으나, 

완전 역전됨.

ㅇ무소속까지 포함하면 여야의 의석 차는 29석 

1인 선거구 6 VS 17

ㅇ책임정치가 구현되는 1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의 압승은 정치적 의의 큼.

ㅇ2이상의 복수 선거구의 자민 VS 민주는 17 

대 23

비례 득표 1,654만 VS 2,326만 ㅇ비례구 의석수의 자민 VS 민주는 14 대 20

당선자의 

평균 연령
53.9 VS 50.3

ㅇ민주당의 선거구 당선자의 62.5%, 30～40대

의 소장파

- 즉, 소장 신인들이 자민당의 현역 의원들과 

대결하여 승리 

다. 자민당의 패배 요인

자민당의 대참패의 근본 요인은 <표 Ⅳ-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베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대정부 불

신이 증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국정운영에 있다. 

즉,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연금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정부 복합적 불신의 증폭이 7‧29 

참의원 선거에서 분노가 분출되어 자민당의 대참패를 가져왔다고 지

적할 수 있다.  

(1)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

아베정권은 출범시 논공행사에 따른 인사, 소위 ‘코드인사’에 따른 

54_ “数字で見る自民VS民主” <http://www.asahi.com/senky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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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시기 내용
총리입장
→결과

총리 발언 및 태도

혼마 마사아키 정부 

세제문제 조사회장

2006년

2월

관사에서 

내연녀와 동거
옹호→사임

“(조사회장으로서의)일을 

완수함으로써

책임져야”

사다 겐이치로 행정 

개혁장관

2006년

12월

정치자금 

허위보고
비난→사임

“국민에게 직접 설명

해야”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장관

2007년

1월

사무실 경비 허위

계상
옹호→자살 “적법적으로 처리해야”

규마 후미오 

방위장관

2007년

6월

“원폭투하 어쩔

수 없었다” 망언

옹호, 

주의→사임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안다”

아카기 노리히코 

농수산장관

2007년

6월 

불투명한 사무실 

경비처리 등 

정치자금

경질시기를 

놓치고, 7‧29 

참의원 선거 

패배후 8월 

1일 사임 

7‧29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비판여론에 

밀려 경질

측근들의 요직 배치 등의 인사로 인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게 되

었는데, 결국 각료들의 잇단 정치자금과 스캔들이 야기되면서 정권

의 도덕성 하락을 초래하였다.

아베정권 등장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에 의한 사다 겐이치로 행정

개혁담당장관의 사임, 정치자금 스캔들에 의한 마츠오카 도시카츠 

농수산장관의 자살, 후임 아카기 노리히코 농수산장관 마저 정치자

금 스캔들 파문 등 <표 Ⅳ-10>와 같은 정치 스캔들이 초래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으로 귀결되면서, 7‧29 참의원 선거에 상

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Ⅳ-10> 아베정권의 정치 스캔들55 

55_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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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아베정권은 민생중시의 정책보다 전후체제 탈피에 역점을 둔 교육

개혁, 안보개혁, 헌법개정 등을 최우선시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민심

과 동떨어지게 일본사회의 양극화 심화 해소 등 민생정책과제에 소

홀히 임하였고, 도시지역 위주의 경기회복에 의한 중앙-지방의 격차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아베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불만이 누

적되면서 7‧29 참의원 선거를 통하여 ‘자민당 부지지’로 표출되었다.

(3) 연금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경솔한 대응

연금기록 분실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2007년 국회 차원에서 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연금 수령액의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아베 총리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 회기를 연장

하면서까지 대책마련에 부심하였고, 2007년 6월 3일 도쿄의 가두연

설에서 “연금 기록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정부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

며, “1년 내 분실 기록을 정리해 마무리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왔다. 

시기를 상실한 아베 총리의 대책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분

노의 여론을 수습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7‧29 참의원 선거

에서 자민당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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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경시 

야당 지도자로서 세대교체 의 분위기의 영향 속에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오자와 이치로가 제1 야당 민주당 대표로서 포스트 고이

즈미 시대로의 전환기에 재차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

하면서,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

이 조성되었는데, 7‧29 참의원 선거 직전, 아사히 신문이 7월 21～22

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56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리더십과 

개혁력이 아베 총리보다 높이 평가되었다(<표 Ⅳ-11>참조).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과반수이상의 의석 불획득시, 정계은퇴’라

는 정치생명을 걸고, 7‧29 참의원 선거를 총괄 지휘하였다. 

오자와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오는데 적

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Ⅳ-11> 아베 총리와 오자와 대표의 리더십 평가

구 분 조사 시기 아베 총리 오자와 대표

리더십
2007. 5. 26～27 31% 43%

2007. 7. 21～22  31% 50%

정책 호소력
2007. 5. 26～27 41% 33%

2007. 7. 21～22 37% 40%

개혁력 
2007. 5. 26～27 33% 34%

2007. 7. 21～22 31% 45%

 출처: 朝日新聞 , 2007年 7月 23日.

56_ 朝日新聞 , 2007年 7月 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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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 총리의 퇴진 

7월 29일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 의해 참패

로 예측되었다. 그 같은 예측이 개표의 시작과 함께 현실로 다가 오기 

시작하면서,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아오키 미키 오 참의원 의장, 나카

가와 히데나오 간사장 등 당 핵심 인사들은 개표 진행 중에 총리 관저

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에게 용퇴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선거 판세가 거의 확정된 7월 29일 밤 기자회

견을 갖고, 개혁의 완성을 위해 ‘총리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

명히 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퇴진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

하였다. 

1989년 7‧23 참의원 선거 참패후의 우노 총리의 퇴진, 1998년 7‧12 

참의원 선거 참패후의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사례가 있으나,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른 사임은 ‘정치적 책임’에 의한 ‘정치적 사임’이므

로, 총리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사임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아

베 총리는 정치적 책임은 느끼지만, 용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의원 과반수 의석의 확보 실패로 인해 아베 총리의 향후 

개혁을 향한 정국 운영은 용이하지 않고, 강한 리더십의 발휘도 한계

에 부딪치게 되었다. 

<표 Ⅳ-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은 중의원의 2/3 의석수

(3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

원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만 법안 성립이 가능한데,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적극적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아베 총리는 정치력, 정국 주도력 여

하에 따라 소위 ‘식물 총리’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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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2007년 8월 시점)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의석분포

(480석)
306 113 31 9 7 4 10

제1야당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사퇴와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거 실시’를 주장하였지만, 국민들도 ‘아베 총리의 즉각 퇴진’이나 ‘아

베 총리의 사퇴와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었다.57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일단 정국 수습을 위해 당 3역 인사와 함께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다. 아베 총리는 정국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는 당내 퇴진 요구를 무마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참의원에서 오자

와 이치로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각 파벌의 영

수들을 비롯한 당내 실력자들을 당‧정의 주요 요직에 기용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7년 8월 27일 오전에 <표 Ⅳ-13>과 같은 당 3역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간사장에 아소 다로, 총무회장에 니카이 도시

히로, 정무조사회장에 이시하라 노부데루를 기용하였다.58 이어, 아

베 총리는 동일 오후에 코드 내각인 소위 ‘친구내각’ 을 탈피하여 <표 

Ⅳ-14>과 같이, 내각을 대폭 개조하였다. 아베 총리는 이부키 문부과

학장관, 오다 경제재정장관 등 5명의 각료만 유임시키고, 그 외 각료

는 모두 교체하였다.59

   

57_ 朝日新聞  및 讀賣新聞  2007년 8월 1일에 보도된 여론조사.
58_ 朝日新聞 , 2007年 8月 27日(夕刊).
59_ 朝日新聞 , 2007年 8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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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자민당 3역 인사  
 

간사장 아소 다로(痲生太郞, 66) 
ㅇ아소파 영수 

ㅇ전 외무장관, 전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 니카이 도시히로
ㅇ니카이파 영수

ㅇ전 국회대책위원장, 전 경제산업장관

정무조사회장 이시하라 노부데루
ㅇ무파벌

ㅇ국토교통장관

 출처: 朝日新聞 , 2007年 8月 27日(夕刊).

아베정권의 당‧정 개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총리는 거당체제를 지향하여 무파벌의 요사노 가오루

를 관방장관에 기용하는 등 각 파벌의 영수, 실력자들을 내각의 각료

에 임명하였다. 2006년 9월 당‧정 인사의 경우, 아베 총리는 정국 주

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하여 자신의 총재 행보

에 반대하였던 파벌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서 배제하고, 측근 인사

들을 당‧정의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내각개조에서 아베 총리는 

당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타나카키(谷垣)파벌을 제외한 각 파벌의 

영수급의 중진들을 내각에 참여시켰다.  

둘째,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노선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기용하

였다. 즉, 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방 경시’ 비판 

등을 의식하여 요사노 가오루 전 정무조사회장을 관방장관에 기용하

고, 마스다 히로야 전 이와데현(岩手縣) 지사를 총무장관으로 등용하

였다. 이는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 아베정권의 구조개혁노선의 수

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아베 총리의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즉, 당‧정 인사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사인 나카가와 히데오 간사장, 나카가와 쇼이치 정무

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오키나와‧북방 장관 등이 퇴진하고,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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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벌의 실력자들이 당‧정의 요직에 포진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색

깔이 약화되었다. 이는 아베 총리의 당정 장악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표 Ⅳ-14> 아베 개조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52)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요사노 가오루(与謝野聲, 69) 

외무장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58)

방위청장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65) 

재무장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63) 

경제재정담당장관 오다 히로코(大田弘子, 53)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55)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58) 

금융행정개혁장관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善美, 55) 

농림수산장관 엔도 타케히코(遠藤武彦, 68) 

법무장관 하토야마 쿠니오(鳩山邦夫, 58) 

문부과학장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69)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58)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71) 

환경장관 와카바야시마사토시(若林正俊, 72) 

국가공안위원장 이즈미 신야(泉信也, 70)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50)

소자화(少子化) 장관 카미카와 요오코(上川陽子, 54)

 출처: 朝日新聞 , 2007年 8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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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베 개조내각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는 그다지 높지 않

았다. 2007년 8월 27일 밤부터 28일 밤까지 실시한 아사히신문(朝日

新聞)의 전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33%가 지지, 53%가 부지지이다.60 

아베 총리의 리더십은 한계에 부딪쳤고, 정국운용의 주도권의 상

당부분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2007년 7월 31일에 금년 11월 11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법 연장 반대’를 선언하며,61 정국 주

도권의 장악을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전선’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해 총리직을 

걸고 대응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2007년 9월 10일에 개막된 임시국

회에서 ‘연장 실패시, 내각 총퇴진’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테러대책특

별조치법의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과의 정책 타협도 전개하

였으며,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게 여야 당수회담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테러대책법 연장 반대→총리퇴진→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전략에 따라 아베 총리의 여야 당수회담 제

의를 거절하였다.

마침내, 아베 총리는 정국 운용을 위한 정치력과 리더십에 한계를 

직면하고, 2007년 9월 11일 국회소신표명연설을 한 다음날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다.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아베내각은 침몰한 것이다.

 

60_ 朝日新聞 , 2007年 8月 29日.
61_ 7‧29 참의원 선거 직후,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을 소홀히 온 미국

의 대일외교 등을 이유로 토마스 쉬퍼 주일대사의 면담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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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노선

가. 대외정책 노선과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아베정권은 대외정책 과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의 하나인 동

아시아외교의 복원을 꾀하면서,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된 미‧일동맹

의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추

구하는 것이다. 즉, 아베정권의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는 ①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외교 부재의 극복 ②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미‧일동맹의 강화‧확대 ③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 등이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취임직후, 2006년 9월 29일의 첫 국회 소신

표명연설에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주장하는 외교’로의 전환을 역

설하면서, ‘세계 및 아시아를 위한 미‧일동맹’, ‘아시아와의 강고한 연

대’ 등을 주장하였다.62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구상은 2006년 11월의 아소 외무장관의 ｢자

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에서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아소 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30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정책연설에서 기존의 미‧일동맹의 강화,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UN 등과의 국제협조, 등은 물론, 자유‧민주주

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

를 주창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의 형성을 새로

운 외교 기축으로 제시하였다.63

62_ 第165回国会における安部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06.9.29).
63_ 麻生太郎, 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拡がる日本外交の地平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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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와 같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는 ‘보편적 가치’를 기

초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동유럽, 중

동, 인도대륙, 동남아, 동북아 등을 연결하여 구축되는 것인데, 일본

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

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형성･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림 Ⅴ-1> 자유와 번영의 호(弧)

우크라이나

인도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의 전략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은 지미파 그룹에 의해 주도되

었고, 따라서 글로벌차원으로 확대 되어가는 미‧일동맹을 보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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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적 의도가 투영되었다. 즉, 하시모토 정권의 ｢유라시아 외교｣

가 당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

로 북방 영토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한 대러시아 외교로서 외무성내 

‘러시아 스쿨’의 핵심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대외전략구상이었는데 비

해, 아베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은 소위 ‘아메리카 스쿨’

의 핵심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미‧일동맹의 보완과 더불어 미‧

일‧유럽 삼각협력64 관계를 추구하는 대외전략구상이다. 

둘째, 일본 외무성의 ‘아메리카 스쿨’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한 대외

전략 비전 ｢자유와 번영의 호｣와 2007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미‧일

동맹: 2020까지의 아시아 전략,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이하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라

고 칭함)6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공유하는 가치관’66이다. 

예컨대,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고 있고,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아시아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민주

적 가치, 자유경제, 법의 지배, 정치적 자유 등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

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일의 가치외교의 전개와 전

략적 협력’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일‧유럽 삼각협력 관계의 강화 구상에는 향후 ‘일본의 

NATO 가맹’67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NATO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64_ 鈴木美勝, “新外交戰略, 自由と繁榮の弧,” 世界週報  (2006.12.26), pp. 16～19.
65_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Washington: February 2007).
66_ 鈴木美勝, “日米價値外交とアーミテージ報告Ⅱ,” 世界週報  (2007年 3月 27
日), 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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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국가들 즉,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협력의 강화를 지향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와 같은 NATO의 전략에 응해 협력 파트너십

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NATO 가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

익의 공유’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가 내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

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

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등과의 

삼각 연대 강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내포를 시사

한 것이다. 일본의 호주, 인도에 대한 전략적 중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21일 관저에서 가진 딕 

체니(Cheney)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호‧인 4개국 포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에는 일본의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전략적 중시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참가 의도68가 투

영되어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弧)｣ 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이

들 국가들에게 일본‧미국‧유럽 등의 공유하는 가치관을 침투(浸透)

시킨다는 전략적 구상이 담겨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구상은 에너

지 확보를 지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참가하려는 의도에 전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67_ 鈴木美勝, “新外交戰略, 自由と繁榮の弧” (2006. 12).
68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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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외교의 전개

아베 총리는 경선과정에서 한국･중국 등과의 갈등의 불씨 중 하나

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표명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참배를 자제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취임 직후 미국보다도 

먼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외교 부재

의 극복 차원에서 10월초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귀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중‧일 공동프레스｣를 발표하였다. 

｢중‧일 공동프레스｣에서는 중‧일 양국이 정치와 경제의 양 바퀴

(兩輪)를 강력하게 작동시켜 중‧일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 공통의 전

략적 이익에 입각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

였으며, 정치‧경제‧안전보장‧사회‧문화 등 분야의 각 수준에서의 교

류와 협력의 촉진,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69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2006년 11월에 2003년 

9월 중단된 양국 국방장관 화담의 재개가 합의되고, 2006년 12월 ‘역

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아울러,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

문도 이루어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4월 11～13일 중‧일관계의 개선 분위기 

속에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국총리로서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의 방일 이후, 7년만의 방문이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007년 4월 12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69_ 日本 外務省, 2007 外交靑書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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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증진 방안, 국제 및 지

역현안의 공조 등에 관해 논의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였

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 담긴 ‘전략적 호혜관계’의 주요 내용은 <표 

Ⅴ-1>와 같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방일 이후, 중‧일간에는 관계개선을 향한 

인적교류가 점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

로 한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일관계가 ‘실리적 관계’ 개선을 지향하여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된 

것은 아베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표 Ⅴ-1>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주요 내용

ㅇ정부‧의회 등 고위인사 교류 확대 → 정치적 신뢰 증진  

ㅇ에너지‧환경‧금융‧정보통신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 상호이익과 공동발전 실현

ㅇ국방‧안보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 → 역내안정 유지 도모

ㅇ청소년 등 인적교류 활성화 → 상호 우호적인 정서 증진

ㅇ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 상호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그리고 아베 총리는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

는 2006년 10월 9일 베이징에서 바로 서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

담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에 기인한 제문제, 해양을 

둘러싼 제문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해 논의

되었고, 한‧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

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즉, 아베총리의 방한과 함께 중단되었던 한‧일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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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재개를 통하여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에 

개최된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부드

러운 분위기속에 30여분간 이루어졌는데, 한‧일 양국 정상은 ‘할말은 

분명히 하면서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나타

내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아베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냉각기를 벗어나 

한계속에서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갔다. 아베정권은 반기문 외무장

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지원하였고, 한‧일간에는 양국의 외무장

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비교적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의 중국, 한국 등의 방문은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

교 후유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1월에 베트남을 제14회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하여 

일본‧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고, 동년 12월에는 필리핀을 공식방문

을 함과 더불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일본을 국빈방문을 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외교의 새로운 기축인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

と繁榮の弧)｣를 아시아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호주, 인도 등을 전략적

으로 중시하였다. 

일본‧호주간에는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하여 각료급 

전략대화가 전개되었고,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하

였다. 인도 역시 인도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본‧인도간의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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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일동맹의 강화‧확대와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007년 3월 13

일 도쿄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일‧호 안보공동선언｣

이라고 칭함)을 서명‧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4월 12일 도쿄에서는 

미‧일‧호 3국의 외교‧국방 분야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일

동맹은 호주는 물론 인도까지 포함한 안보교류 및 협력을 한층 활발

히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미‧일‧호 3국의 

안보협력 회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서 미‧

일‧호 3각 안보동맹체제의 구축이 추구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

고, 중국 역시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아시아

판 나토(NATO)’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70  주일미군의 재편

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동향과 전략적 의미, ｢제2차 아미티지 보

고서｣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초석으로서의 미‧일동맹 강조 및 미‧

일동맹과 인도의 연대 비전, 미국의 중국견제 및 포위망 전략(a 

hedging strategy),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 노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는 매우 주

목된다.71  

(1)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배경과 미국‧일본‧호주의 

전략적 입장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는 일본‧호주 양자간의 전략적 입장

70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이슈해설 , 제105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7. 4. 20).
71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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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미국은 2001년 호주와의 ｢2+2(외교‧국방장관)｣ 회담시에 미‧한‧

일‧호 등 역내 동맹국을 연계하는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9‧11 테러사건 이후 2002년 3월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일본‧호

주 3자간 세미나를 통해서는 일본‧호주의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후, 미국‧일본‧호주 안보대화는 3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성

화를 띠며 전개되었다. 미국‧일본‧호주 3자 외무차관급 정책협의회

가 2002년 8월에 도쿄에서 개최되어 대중국정책, 대북한정책, 아시아 

안보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나아가 워싱턴, 도쿄, 캔버라 

등에서 후속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전략대화의 의제도 북한핵‧이라

크‧이란‧중국의 역할‧중앙아시아‧대테러‧지역협력‧ARF 기능 등으

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2005년 5월에 접어들어 미국의 주

도로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운영되었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미

국‧일본‧호주 3개국 장관급 전략대화에서는 중국의 군비 투명성 문

제, 이란‧북한 핵의 대응 공조, 대테러 정례회의 개최, 일본의 UN 안

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 등을 요지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이 일본과 호주를 

방문하여 미국‧일본‧호주 3각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자유의 보루’

임을 강조하면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 채택을 촉구‧지원하였다. 

이처럼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는 일본‧호주‧미국의 전략적 이

해관계가 투영되어 있는데, 각자의 전략적 입장은 <표 Ⅴ-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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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미국‧일본‧호주의 전략적 입장

미 국

ㅇ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양안(兩岸)문제, 테러, 해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역내 양자동맹을 보완 할 수 있는 다

자간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검토함.

  - 미국의 양자동맹국들을 전략적으로 연계

ㅇ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군사적으로 확대하는데 역사적‧지리적으

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본‧호주의 전략적 협력을 

중시함. 

  - 일본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주도의 ‘대

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에 모두 

참여하고 있음.

ㅇ‘유사시’ 중국‧러시아 등 대륙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의 전략적 연계망을 구축함.

일 본

ㅇ‘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을 추구하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 확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 미국 이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군사협력 체제 수립 기회

ㅇ‘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안보 역할의 확

대는 미래지향형 리더십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함. 

  - 자위대 해외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주임무’로 격상

ㅇ미국‧일본‧호주의 3각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 및 

일본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리함. 

ㅇ테러, WMD 확산, 해적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전

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ㅇ일본의 해상 수송로의 안전확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함. 

호 주

ㅇ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외교적 위상 제고와 아시아태평양 강국으로서 정

체성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미‧일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함.  

ㅇ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으로 귀결되며, 대테러전‧

PSI‧MD 등 대미국 협력 강화로 귀결되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에 중요함.  

  - 3각 안보협력체제의 한축으로 부상 

ㅇ대일관계 긴밀화를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의 강화는 물

론 포괄적 안보 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요함. 

 출처: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이슈해설 , 제105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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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일본과 호주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을 서명‧발표하였다.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은 <표 Ⅴ-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

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법의 지배 등의 가치와 

안전보장상의 이익 등을 기초로 하면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실질적 

협력의 강화를 추구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아울러 일본‧호주의 안

보협력이 미국‧일본‧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역설

하였다. 

나아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은 향후 협력분야로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무기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문제, 국경안보, 테러 대책,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 재해구조 등 인도적 지원 활동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 양국의 외무‧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회(2+2),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

동훈련 등을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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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주요 요지

ㅇ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법의 지배 등의 가치와 

안전보장상의 이익 등을 기초로 함. 

ㅇ공동 관심분야 관련 안전보장의 진전을 위해 자위대와 호주군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

ㅇ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은 미국‧일본‧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함.

  - 대미 양자동맹의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을 확인하며, 양국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일본‧호주 3각 외교‧안보협력을 강화

ㅇ북한 핵, 탄도미사일, 납치문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전략적 이익

을 위해 협력함.  

<양국간 세부 협력 분야>

ㅇ마약거래와 위조지폐, 무기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문제

ㅇ국경안보 ㅇ테러 대책 ㅇ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 

ㅇ평화활동 ㅇ전략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ㅇ해상과 항공의 안전 ㅇ재해구조 등 인도적 지원 활동

ㅇ전염병 대유행 등 긴급사태 대응 계획 

<이행 방안>

ㅇ협력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책정

ㅇ외무장관간 전략대화와 방위담당 각료의 대화 강화

ㅇ정기적인 각료간 대화(2+2) 창설을 포함하여 외무‧방위 등 합동대화 강화 

 출처: 朝日新聞 , 2007年 3月 14日 참조.

(3)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서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이 미국‧일본

‧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

의 세계전략 구상,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

할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은 양자간 차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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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

적할 수 있다.72

첫째,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을 매개로 미국을 구심으로 하는 3각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안보협력의 수준도 

안보대화의 수준에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에 따른 미‧일‧호 

3국 군사협력의 수준으로 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 등 

미국과의 양자동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

략적 맥락에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의의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을 연계할 수 있는 일본‧호

주 안보협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동

맹의 구축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다자동맹의 구축이

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 뒤이어 미‧일 양

국과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에 주목된다. ｢제2차 아미티지 보고

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등에서도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및 미‧일동맹과 인도와의 연대 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일본은 2006년 12월 일본-인도 도쿄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글로

벌 파트너십’의 구축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양국 군 관

계자의 교류 강화 및 함정의 상호 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72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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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에는 미국‧일본‧인도 3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두 차례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미국‧일

본‧인도 3국의 합동 해상훈련이 일본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전개되

었다. 이와 같은 미국‧일본‧인도 3국의 안보협력은 중국 견제로 분석

되고 있다. 인도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중‧러와도 합

동 군사훈련을 한 점에 주목하여 인도의 ‘중국 견제 가세’에 신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

일‧호 3국 안보협력체제에 인도가 전략적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즉, 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제

정치의 속성상 미‧일동맹 또는 일본과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유사시’ 중국을 견

제할 수 있는 미‧일‧호‧인 의 전략적 연대 고리가 구성될 수 있으며, 

4개국 전략대화의 창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넷째,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더

불어 미‧일동맹의 변혁의 일환으로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주일미군 재편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일미군의 재편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 작업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향한 포위망 

구축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본과 호주의 전략적 협력의 강

화는 미‧일동맹과 연계되어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 구축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의

미와 관련하여 미‧일동맹과 연계된 대중국 견제능력의 증강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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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노선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등장하였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비중

을 두는듯한 조처를 인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에서 최측

근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으로 하여금 납치문제 담당 특명장

관을 겸직하도록 하였고, 재무성 출신의 나카야마 교오꼬 내각참여

를 납치담당보좌관으로 임명한 뒤,73  2006년 9월 29일 각료회의에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74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납치문

제에 대한 내각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각

료 전원이 참가하며 아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았다(<그림 Ⅴ-2> 

참조).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에 최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아베 총리의 지휘아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반장관 겸 납치담당 특

명장관,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담당 총리보좌관, 내각부의 납치문제 

담당 종합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일 양국의 언론에서는 아베정권의 대북 정책 그룹의 등장에 대

해 대북 강경론자의 전면 배치라고 특징지어 언급한 바 있는데,75 아

베 총리와 함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

문제 담당 총리보좌관 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73_ 共同通信 , 2006年 9月 27日.
74_ 朝日新聞 , 2006年 9月 30日.
75_ 조선일보  2006년 9월 27일; 중앙일보  2006년 9월 27일.



100 _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입장을 취했다. 아베 신조는 총재로 선출되기 하루 전인 9월 19일, 

내각 관방장관으로서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북한 계좌를 사실상 봉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재제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전

략을 구사하였는데, 납치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매우 경직되게 운용

되었다.

  납치문제 담당 총리보좌관

본부장: 내각총리

구성원: 국무장관 전원

부본부장: 내각 관방장관,

납치문제 담당 특명장관

납치문제 대책본부

<그림 Ⅴ-2> 납치문제 대책 본부 조직도

나. 북한의 핵 실험과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조치

(1)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반응

북한의 외무성이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공식발표하자, 아베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결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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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나아가 “미국과의 정보교환”을 하도록 긴급훈

령을 내렸다.76  

그리고 일본 정부는 10월 6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2006년 

10‧8 중‧일 정상회담 및 10‧9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10‧8 아베-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도록 중국측에 북

한을 압박하는 강력한 예방외교를 요청했다.77 

10월 9일 서울에 도착 직후, ‘북한의 핵 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아

베 총리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내각

에 지시를 내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10‧9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과 그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점, 국제사회의 가일층 엄격한 조치, 한‧일양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조치의 채택을 위한 긴밀한 협

력, 등의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

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

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역설하였다.78

76_ 중앙일보 , 2006년 10월 4일; 동아일보 , 2006년 10월 4일.
77_ 朝日新聞  2006年 10月 9日; 중앙일보 , 2006년 10월 9일; 조선일보 , 2006년 

10월 9일. 
78_ 중앙일보 , 2006년 10월 10일; 조선일보 , 2006년 10월 10일; 동아일보 , 2006

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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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10월 11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

는 한편, 대북 제재의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 내각은 동일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

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

증했다는 인식아래 북한 선박의 입항‧수입 전면 금지 등의 “다른 나

라와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79 일본은 금융제

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구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10.6)의 적극 지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10.15)하자,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대북 제재전략

을 구사하고 있고, 아울러 유엔 제재 결의에 실효를 부여하여 ‘북한의 

조건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80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2006년 11월 1일 미‧중‧북 6자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단독제재 및 유

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었다.     

79_ 讀賣新聞 , 2006年 10月 12日.
80_ 연합뉴스 , 200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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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 제재 조치

(가) 독자적 조치

일본 정부는 10월 11일 밤,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

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발동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조치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일본인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81  그리고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반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대한 사태이고, 북한에 대

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 명언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는 <표 Ⅴ-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정부 관계자에 한정되었던 입국 금지 조치의 민간인에게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제재조치는 13일에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14일부

터 시행되었다. 대북 제재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항구에 

정박 중이던 모든 북한 선박을 출항시켰고, 아울러 모든 북한산 상품

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상품이 제3국을 통해 우

회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즉, 일본

은 수입업자의 철저한 보고, DNA 감정을 통한 원산지 판별 실시 등

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대일무역이 차지하

는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북한이 결정적

81_ 讀賣新聞 , 2006年 10月 12日; 産經新聞 , 2006年 10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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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타격은 받지 않지만 손실은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 재무성의 통

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7월까지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

은 약 61억 3900만 엔이지만, 일본이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 송금의 

제한 등을 비롯하여 북한으로의 비공식적 자금 유입까지 제재를 가

할 경우 결코 타격은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Ⅴ-4>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대북조치

ㅇ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ㅇ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ㅇ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국제사회와의 연대

ㅇ미‧일간의 긴밀한 연대

ㅇ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대응 조치를 촉구 

ㅇ6자 관련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 

기 타 ㅇ대북한 수입금지 등에 관한 긴급대책회의의 설치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이와 같은 대북 제재 추가조치를 독자적으

로 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미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유엔헌장 7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제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

재 결의는 중‧러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중‧러의 대북 

제재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히 강력한 

조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즉,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장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압박조치의 결의를 취하기 위해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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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합의를 모으는데 일조하기 위해, 먼저 강경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핵실험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성의있는 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아베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셋째,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

국 금지 등을 통해 북한과 일본과의 밀수 라인을 완전히 차단하여 

음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원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함이다.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최대의 중대

한 우려”를 표명하고,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사

상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만

장일치로 채택‧발표하였다. 즉,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 1718’이 채택‧발표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은 중‧러의 반대로 

군사조치(7장 42조)는 배제한 대신, 7장 41조에 근거하여 비군사적 

제재에 역점을 두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의 이전 저지를 위해 선박 등의 화물 

검사, 금융제재 등을 포함하였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을 표명하였고,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권력층에 실질적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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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주기 위한 사치품 수출금지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산 담배‧술 

등 기호품과 가전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82 이와 같은 

일본의 제재조치는 북한 권력층에 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헌법

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에서는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에 

따른 활동, 임검(臨檢)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검

토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임검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헌법이 금지

하고 있는 ‘교전권의 행사’에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장을 나

타내었고, 결국 검토 수준에서 끝났다.

현행 미‧일지위협정을 근거로 할 경우,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의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일본의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항만기

지 및 비행장 제공, 미군 함선의 급유, 미군 시설의 경비 등의 미군의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

도 미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호주 등의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

는 주변지역의 사태로 인정하여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을 근거로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선박검사법에 근거한 활동은 강

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 선박의 승낙이 필요하다. 즉, 상대 선박에 

대한 요청‧설득이 활동의 중심이고, 강제력의 결여 및 무기사용 권한

82_ 讀賣新聞 , 2006年 10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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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 등으로 인해,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의 대처에는 실효성의 한

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임검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전권의 행사’와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개헌 등을 통

하여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에 미‧일 전략적 분담을 

통하여 적극 참가하였다. 

미국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맡고, 일본은 쓰시마(對馬) 해협과 

오키나와(沖縄）북서부 해역에서 북한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의 전략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주로 동해와 서해를 통해 북한 항구로 들어가는 북한 

화물선이나, 동지나해로 나가려는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경계‧감시활

동을 전개한다.83  즉, 동해와 동지나해를 연결하는 쓰시마 해협의 경

우, 나가사키(長崎）현의 이키(壹崎)섬과 쓰시마 사이의 동(東)수도

와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서(西)수도로 나누져 있는데,84 일본은 

이 가운데 동수도 해역을 집중 경계, 감시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오키나와 북서부 해역에서도 동남아 해역에서 동해 

외에 서해 쪽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경보기(AWACS), E2C 조기 경계기 등을 동

83_ 讀賣新聞 , 2006年 10月 22日.
84_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하면, 2006년 시점 이 해역의 선박 교통량은 동수도가 50～

70%, 서수도가 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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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북한 전투기의 접근을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등을 쓰시마 해협과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하여 수

상한 선박이 발견될 경우에 추적함과 더불어 북한의 동서 양해역에

서 감시중인 미군측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  

다. 2‧13 합의 이후의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2‧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 최우선‧에너지 지원 

불참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개최된 하노이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은 경직되어 운용되었고, 북

‧일관계는 상호입장 차이,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 

등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와 관련 일본 검찰

의 정치적 배려 수사,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과거청

산과 납치문제의 병행 협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계속의 진전의 조

짐을 나타내었다.

(1) 제5차 3단계 6자회담 및 2‧13합의와 북‧일관계

일본은 제5차 3단계 6차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북핵보다 납치문제

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아래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다하더라도 납치문제에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

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85 

따라서 제5차 3단계 6차회담이 개막된 2월 8일, 아베 총리는 2007년  

2월 8일에 북핵 6자회담에서 설치가 검토되는 북‧일 실무그룹에 대

85_ 共同通信 , 2007年 2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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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에너지 지원 등의 전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을 통해서도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제5차 3단계 6차회담에서 북핵문제 못지않게 자

국의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주력하였고, 2‧13 합의

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은 기존의 입장 표명대로 6자회담과 2‧13 합의

의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일본은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① 

당분간 북한의 에너지 현황 조사 등 간접 협력을 하고, ② 중유 제공 

등 자금 부담은 핵이나 납치문제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납치문제 최우선‧에너지 지원 불참 등은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도 

경직되도록 하였다.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이 3월 7～8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는

데, <표 Ⅴ-5>과 같이 납치문제, 과거청산과 보상문제 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이미 납치문제는 해결되어 끝

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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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의 입장차 
 

의제 일본(하라구치 고이치 대사) 북한(송일호 대사)

납치문제

ㅇ납치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가 

없음을 강조

ㅇ생존자의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

의 인도, 실종자 조사 등 요구

ㅇ이미 해결된 문제

ㅇ재조사는 경제제재의 철회, 과거 

청산의 개시과정 등을 봐가며 

고려할 것

국교정상화

ㅇ평양선언에서 명기한 것처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경제방식에 의한 일

괄적 해결을 강조

ㅇ강제연행 및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경제협력과 별개임을 

강조

ㅇ별도의 과거 청산을 요구

차기 일정
ㅇ결정하지 못함.

ㅇ베이징 채널을 통해 조정

(2)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 문제 등과 북‧일관계

일본인 납치문제와 그에 따른 북‧일관계의 악화의 영향으로 인해 

조총련은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최근 일본 재경부의 산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가 조총련

의 부실채권이 대한 회수와 함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이 도

쿄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일관계는 또 다

른 갈등을 빚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는 조선신보사‧

도쿄도 본부 등에 대한 압류‧경매를 통해 약 22억 엔 이상을 환수하

였는데,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서도 2005년 11월에 조은(朝銀) 신용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628억 엔의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조총련측은 대응책으로서 법원 판결(07.6.18) 이전에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하고,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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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조총련측은 2007년 5월 31일 오가타 시게타게 전 공안조

사청 장관이 대표인 투자회사 하베스트사와 35억 엔 매매 계약을 체

결하고, 6월 8일에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매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

어 알려지고,86  비난여론과 야기되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조총련측의 중앙본부 건물‧토지 비밀 매각은 무산되었고, 

검찰은 6월 28일 오카타 전 공안청 장관을 체포한 뒤, 7월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은 위장 매각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카타 전 장관 등의 사기 매입 사건에 피해

를 입은 피해자라고 발표하였다. 즉,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

서 조총련을 위장매각의 피의자가 아닌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발표

하였다.87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북‧일관계를 정치

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허위등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매각

을 주도한 조총련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

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수 있기 때문

이다.88

그러나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고육책이 무산되었으므

86_ 每日新聞 , 2007年 6月 12日.
87_ 서울신문 , 2007년 7월 3일.
88_ 연합뉴스 ,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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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7월 1일 ‘조총련의 탄압은 주권 침해 

행위이며, 일본은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뒤, 박길연 주

UN 대사를 통하여 7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조총련 탄압 

문제를 UN총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평양 군중집회를 7월 10일 개최하기도 하였다. 

조총련의 부실채권 문제와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매각 문제 등은 

조총련 내부에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9  본국파와 자립파

간의 갈등‧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본국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

한 충성과 북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그룹이고, 자립파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총련의 자체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이처럼, 일본 재경부의 산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에 의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가 조총련의 내부 갈등‧대립 등 조

직 기반 침하로 연결되면서, 북한은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전방위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등 공세를 가하였다.90

북한은 7월 1일 외무성의 성명을 통하여 ‘조총련에 대한 일본 당국

의 탄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순한 속셈’을 가진 일본의 6자회담 

참가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어 7월 6일에는 노동신문, 평양방송, 민

주조선 등 북한의 언론매체와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동원하여 

일본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게다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의 수행원 정성일 

아시아국 부국장은 7월 30일 ‘조총련의 문제는 제2의 BDA 금융제재’

89_ 연합뉴스 , 2007년 6월 27일.
90_ 연합뉴스 , 200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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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난하였다.91 그러므로 북한의 대일 비난, 일본 검찰의 정치적 

고려 수사, 조총련의 심각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는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교섭과

정에서 전략적 재료로 활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즉, 일본측의 대북 

흥정 카드(bargaining chip)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북‧일관계

마카오의 방콕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문제가 6월 

19일 해결되고, 북한이 7월 14일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함에 따라,92  베이징에서 7월 18～20일에 제6차 6자회담 수

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일본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

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월 18일, 영변 핵시설 폐쇄 다음단계의 조

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납치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며 대북 온건정책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베 총리가 제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

여 ‘6자회담에서의 납치문제 제기’를 강조한 만큼, 사사에 겐이치로 

대표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의 중요성

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려 하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

였다. 일본 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 대표인 

91_ 뉴시스 , 2007년 7월 30일.
92_ 한국 측이 중유 5만톤 가운데 1차분인 6,200톤을 실은 배가 7월 12일 울산항을 

출발하여 북한의 선봉항에 동월 14일 도착하자, 북한은 몇 시간 후에 영변 핵시

설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IAEA 사찰단은 즉시 5개의 핵시설을 봉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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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양자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

였다. 

이에 북한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직전의 6자회담에서 일

본을 비난하고 비토하는 태도와는 달리, 북‧일 양자협의를 전격적으

로 수용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이튿날인 7월 19일,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북

‧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북‧일 양자협의

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납치문제‧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

원‧과거사 보상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사사에 겐이

치로 대표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는데,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사사에 겐이치로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문제 해명 자세에 대해 불

만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간 현안 해결의 진전을 위해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거 식민지

시대 보상금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94  이는 

일본이 북한의 대일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지만,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타협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7‧29 참의원 선거와 북‧일관계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접어

93_ 연합뉴스 , 2007년 7월 19일.
94_ 뉴시스 , 200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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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바로 선거전에 대비하였고,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향한 155개

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전에 전력을 다하였으나,95 7‧29 참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하기만 하였다. 즉, 자민

당의 선거 패배가 예견되었다. 

마침내,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에 ‘일본판 북풍’까지 전략적 

활용을 시도하며 유권자의 지지 회복을 추구하였다. 예컨대, 모리 요

시로 전 총리,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은 7월 25일 도쿄 시내 

가두연설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7‧29 참의원 선거 유세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 납치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역사적 대

참패로 끝났다.96  

참의원 선거의 참패를 계기로 아베정권의 강력한 정국운영은 한계

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울러 자민당내 대북 온건론자들도 입지가 강

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민당내 대북 온건론자들은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의 해결을 분리

해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시하

는 아베정권의 경직된 대북 강경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5) 한계속의 북‧일관계 진전 

7‧29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대참패가 일본의 대북정책의 강

95_ 아베정권은 선거공약의 당초 원안과는 달리 헌법개정보다 연금개혁을 최우선시 

하는 민생현안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고, 공무원제도‧교육개혁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등을 통해 개혁자세를 부각시키면서 민심잡기에 주력하였다.
96_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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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양면전략으로의 노선 수정과 더불어 북‧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97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9월 5~6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서 개최되게 되었다.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과

거 청산’ 언급, 마치무라 노부타가 일본 신임 외무장관의 유화적 발언 

등이 나타났으므로,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는 다소 주목과 기대

가 모아졌다.98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몽골의 울란

바토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시작된 직후, 아베 총

리의 ‘과거 청산’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대북 접근 방식에 변

화의 조짐이 엿보인다고 평가하였다.99  

몽골의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는 납치문제만을 다

루었던 3월의 베트남 하노이 회의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하였다. 

북‧일 양측은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대

립하였지만, 북한이 원하는 과거청산 문제가 협의되었으므로, 북한측 

수석대표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도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한 일본의 자

세는 ‘건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실무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

교정상화로의 로드맵 작성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나타내었다.100 

97_ 연합뉴스 , 2007년 7월 30일.
98_ 중앙일보 , 2007년 8월 31일; 연합뉴스 , 2007년 8월 31일.
99_ 연합뉴스 , 2007년 9월 5일.
100_ 연합뉴스 , 2007년 9월 8일; 한겨레 , 2007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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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실무회의 후, 양측은 평양선언에 기초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

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쌍방이 

성실히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렸지만, 파

행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대일 전략적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진전

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청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배상‧보상, 지원 등을 절박하

게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일본의 강‧온 양면전략으로 재차 한계에 직면

하게 되었다. 아베 내각의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101에 

이어 대북경제 제재 시한 재연장 방침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북‧일관계는 

또 다시 불편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베 내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상 재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 등 국내여론을 의식하

여,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재연장하는 대북 강성전략을 취하게 되었

다. 즉, 아베 내각은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와 관련

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없었던 점을 반영하여 2007년 10월 13일이 만

기인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102  

즉,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101_ 共同通信 , 2007年 9月 7日.
102_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06년 10월 6개월 기한으로 

시행했던 대북경제제재를 2007년 4월에 1차 6개월 연장하였다. 아베정권은 또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각료회의에서 ‘실행 결정’이 이

루어지면, 대북경제제재조치는 6개월 재연장 되어 적용되는데, 후쿠다 정권은 

2007년 10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재연장 실행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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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

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을 다시 연장

하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103

이와 같은 아베 내각의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재연장 방침 결정조치

에 대해,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조선신보

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송일호 외무

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일본의 언론보도처럼 대북 경

제제재 시한이 재연장 된다면,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의 합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10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2007년 9월 12일 돌연 총리직 사

임 표명으로 북‧일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인 납치피의자 가족회는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에 즉각 ‘충격

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105  일본적십자사는 9월 13일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의 북한 수해지

원에 동참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일본적십자사는 아베내각이 결정한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과 관계없이, 국제적십자사‧적신

월사연맹(IFRC)의 요청에 응해 3천만 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106 이

는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

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03_ 讀賣新聞 , 2007年 9月 8日.
104_ 朝鮮新報 , 2007年 9月 10日.
105_ 讀賣新聞 , 2007年 9月 12日.
106_ 朝日新聞 , 2007年 9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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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로 대북여론이 악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보수

강경론자로 총재 후보 수준의 정치지도자 반열에 올라선 뒤, 고이즈

미 총리의 후견과 ‘일본판 북풍’의 영향으로 ‘아베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권공약으로 ‘헌법개정’107을 외치며 첫 전후세대의 최연소 

총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역으로 고이즈미 정권이 남긴 ‘정책 후유증’, 

‘일본판 북풍’ 등의 부담을 가져야 했고, 따라서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이념지향형 정책을 추구하여야 했다. 즉, 아베정권은 민생중시 정책

을 소홀히 하였고, 전후 탈피 개혁정치를 추구했으며, 납치문제에 집

착한 경직된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였고, 국정

운용 주도력을 상실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여야 했다. 즉, 아베

정권은 366일 만에 침몰하였다.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대외 및 대북정책 차원에서 평가

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정치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

증인 격차사회문제, 재정재건문제, 연금기록 문제 등을 떠안게 되었

으나, 민생중시정책보다 전후체제의 탈피에 역점을 둔 교육개혁, 안

보개혁, 헌법개정 등을 우선시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전후 개혁정치 

차원에서 숙원과제였던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청의 성(省)으로의 

승격,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성립, 주일미군재편 추진을 위

107_ 아베 신조가 2007년 8월에 발표한 ｢정권구상｣에서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실현

하는 것을 정권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와베나베 오사무 교수는 자민

당 총재후보가 경선에서 정권공약으로 헌법개정을 제시한 것은 전후 일본 정치

사에서 매우 이질적이다고 지적하고, 아베 내각은 전후 내각 중에 매우 ‘획기적’

인 내각이라고 평가하였다. 渡辺治, 安部政権論  (東京: 旬報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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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조치법108의 성립 등을 이룩하였다. 이는 보수층으로부터 일

정부분 평가받을 업적이지만, 아베정권은 ‘코드 인사’에 따른 측근들

의 요직 배치, 민심과 이반된 이념 지향형 정책의 중시 등 소위 ‘관저

정치(官邸政治)’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의 대외정책 

후유증인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중

국, 한국 등을 방문하고,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여

전히 미‧일동맹 중시의 외교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야

스쿠니 신사 참배에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동아시

아 외교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미‧일의 

가치외교와 ｢자유와 번영의 호(弧)｣ 추구 등 미‧일동맹의 강화에 보

다 더 역점을 대외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판 북풍’의 부담 

때문에 납치문제에 최역점을 둔 대북정책노선과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노선을 추구했다. 즉, 아베정권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

북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2‧13가 합의가 도출되어도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납치문제에만 집착하였다. 아베정권은 현

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노

력을 다소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납치문제의 제약 틀을 벗어나지 못

했다.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보수성향의 특성, 현안에 대한 

북‧일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인해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108_ 2007년 5월 23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朝日新聞 , 2007年 5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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